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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는 글

2020년 경자년이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한국조세법학회는 2020년 제28차 추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하게 되었

습니다. 다만 코로나 사태의 확산세가 잡히지 않은 탓에 회원 여러분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지난 학술대회와 마찬가지로 유튜브로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그에 따라 부득이하게 현장 참석 인원을 엄격하게 제한하오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현장에서는 총 네 편의 논문 발표와 토론이 진행됩니다. 1주제인 “2019년 조세법 판례 회고”는 

성균관대학교의 이전오 교수님이 발표해주시겠으며, 2주제 “조세법 해석에 관한 연구”는 강남

대학교 김완석 석좌교수님이, 3주제 “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시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연구”는 법무법인 화우의 조창준 전문위원님이, 4주제 “신탁수익권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는 강남대학교 김병일 교수님과 박창덕 박사님이 각각 발표하시겠습니다. 

우리 (사)한국조세법학회는 지난 2016년 󰡔조세논총󰡕 창간호를 발간한 이후, 노력을 계속하여 

2019년 등재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학술대회 참여와, 

연구논문 투고 덕에 이룬 쾌거입니다. 올해에도 우리 학회는 󰡔조세논총󰡕 제5권 제1호～제3호를 

발간하였으며 현재 제5권 제4호의 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새해에도 회원 여러

분의 적극적인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학회 임원들은 빠른 기간 내에 󰡔조세논총󰡕이 

등재학술지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28차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좌장･토론을 맡아주신 연구자분들과, 개최 

준비 과정에서 협조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 아쉬움도 여럿 남았습니다만, (사)한국조세법학회는 앞으로도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조세법 분야에 대한 학문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한해가 끝날 때까지 계속하여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에 더욱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한국조세법학회 회장  서 희 열
2020년 추계학술대회 준비위원장  김 진 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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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학술발표대회

󰂐 일    시 : 2020년 12월 5일(토) 12:30～ 17:40

󰂐 장    소 : 한국지방세연구원(서초구 양재동)

사회 : 구성권(총무이사, 명지전문대학 교수)

세 부 일 정

• 12:30～13:30
참가자 등록 및 접수

이사회

• 13:30～15:00

제1부 논문발표

< 제1주제 >

• 제  목 : 2019년 조세법 판례 회고

• 발표자 : 이전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좌  장 : 이준규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토론자 : 민경서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김관균 (힌국세무사회 부회장)

< 제2주제 > 

• 제  목 : 조세법 해석에 관한 연구

• 발표자 : 김완석 (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좌교수)

• 좌  장 : 이동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자 : 심수아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김태원 (법제처 법제지원국 팀장)



※ 사정에 따라 좌장 및 토론자가 바뀔 수 있습니다. 

• 15:00～15:10 Coffee Break

• 15:10～16:40

< 제3주제 > 

• 제  목 : 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시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연구

• 발표자 : 조창준 (법무법인 화우 전문위원)

• 좌  장 : 심충진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토론자 :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세정실장)

김해철 (법무법인광장 전문위원)

< 제4주제 > 

• 제  목 : 신탁수익권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 발표자 : 김병일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박창덕 (세무사·세무학박사)

• 좌  장 : 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자 : 원종훈 (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부장)

이용찬 (신한은행 회계부 부부장)

• 16:40～17:10
제2부 연구윤리교육

• 강  사 : 이창규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박사)

• 17:10～17:40
제3부 정기총회

• 사회자 : 구성권 (총무이사, 명지전문대학 교수)

• 17:40～ 폐회 및 만찬



2019년 조세법 판례 회고

    

･이 전 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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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완 석 (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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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법의 해석방법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07두4438 판결을 중심으로 -

김 완 석*

Ⅰ. 서 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 조세법을 적용하려면 실정세법의 의미･내용을 명확히 하고 과세

요건사실을 확정하여야 한다. 조세법의 해석이란 구체적인 과세요건사실에 조세법을 적용하

기 위하여 일반적･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세법 규범의 의미･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법의 해석은 조세법의 적용의 전제를 이룬다. 

조세법 해석의 목표는 일반적인 법 해석의 목표와 마찬가지로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

는 범위 안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1)  그런데 조세법의 해석에 있어서 법

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 둘 중 어느 

하나가 강조되면 다른 한쪽이 희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세법의 해석에 있어서 법적 안정

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조화시키는 문제야 말로 최대의 과제라고 하겠다.

조세법의 해석방법에는 일반적인 법 해석방법과 다를 바 없이 문리해석, 역사적 해석, 체

계적 해석 및 목적론적 해석방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문리해석방법이 법해석의 목표 중 법적 

안정성의 확보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 목적론적 해석방법 등은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에 치중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은 대상판결에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

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설시하면서, 목적론적 해석을 통하여 

* 강남대 대학원 석좌교수

1) 대법원 2013.1.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부당이득금반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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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주택이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취득세 등의 경감요건인 ‘개인 

간에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취득세 등의 경감을 배제하였다. 

최근 조세법의 해석방법과 관련하여 법해석의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목적론적 

해석방법을 중시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이로 인한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침

해될 소지가 크다는 우려가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대상판결을 소재로 하여 경매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경감조항

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의 타당성을 살펴본 후 대상판결에서 설시한 엄격해석의 원칙의 

타당성, 유추해석의 허용 여부, 목적론적 해석의 허용요건과 그 한계 등에 관하여 검토하고

자 한다. 

Ⅱ. 대법원 2007두4438 판결의 내용

1. 사건의 개요

원고 A는 서울 OO구 OOO동 OO번지 BB 아파트 OOO동 OOO호를 CC 지방법원 임의경

매절차에서 낙찰받아 2006.2.27.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위 매각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에 따른 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973,600원, 농어촌특별세 1,197,360원, 

등록세 11,973,600원 및 지방교육세 2,394,720원(구 지방세법 273조의2의 경감조항에 의한 취

득세 등의 경감을 받지 아니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그 후 원고 A는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이하 

“‘이 사건 각 처분’2)이라 한다)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였다.

2) 당시 구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은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그 처분에 대한 불복을 제기하도록 하는 구조(당시 구 지방세법에서는 

경정청구제도룰 두고 있지 않았다)를 취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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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 2006.9.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의2【개인 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5

를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제1항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

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각호 생략>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

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

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005.12.31. 신설>

3. 제1심 및 원심판결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어 2006.9.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73조의2(이하 “경감조항”이라 한다)에서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등기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등

록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주택은 

‘개인 간에 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신고납부한 이 사건 주택의 취득

에 따른 취득세 등에 대하여는 그 세액을 경감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와 같이 경감되어야 할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초과

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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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심의 판결요지 - 원고 승소 

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은 제111조 제5항에 개인 간의 거래라도 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신고하고 검증이 이루

어진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인정하는 규정(제5호)을 

신설하였는바, 이와 같이 실거래가 신고에 따라 격증하는 거래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

인 간 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하려는 것이 경감조항의 입법 

취지이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

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

여야 할 것인바, 경매의 법적 성격은 사법상 매매이고 소유자나 경락인이 모두 개인인 경우 

소유권이 개인에서 개인으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법규의 문언상 경매를 경감조항에서 정한 

‘개인 간에 유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한편, 경매에 있어서 법원이 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소유물을 처분하는 공법상 처분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특성이 있다는 점에서 매매･교환 등의 일반적인 유상거래와 경매를 

달리 취급할 여지가 있다고 할 수도 있으나, 임의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사업자에게

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부과되고, 부동산 임의경매는 담보권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경락

인에게 목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유상으로 승계되고 소득세법에서 정한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조세법규 상 명시적인 근거

가 없는 한 일반거래와 경매의 경우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

게’ 취급하라는 정의의 요청 상 용인될 수 없다.

따라서 비록 경감조항의 입법의도가 2006.1.1.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따라 거래세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인 간의 일반거래로 취득하는 주택

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만을 경감하는데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법문에 명시적인 적용제한

이나 예외규정이 없는 이상 경매로 취득한 주택을 경감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

으므로, 이와 다른 해석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및 공평과세

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4. 피고의 상고이유의 요지3)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경감대상인 ‘개인 간에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에 경매로 인한 

3) 조일영,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 정한 ‘개인 간 유상거래’에 경매가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판례해

설 76호(2008.12), 법원도서관, 2009, pp. 33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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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조세경감의 요건을 확장하

는 것으로서 엄격해석의 원칙 및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한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개정취지는 거래세 전체를 인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으로 급

격하게 증가하게 될 개인 간의 직접적인 거래로 인한 부동산 거래세 부담을 줄여 주려는 목

적이고,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 이후에도 아무런 과세표준액의 증가가 없는 경매로 취득한 

경우까지도 그 혜택을 주려는 취지가 아님이 명백함에도, 원심이 경매로 인한 취득도 경감조

항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은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 

5. 대법원의 판결내용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도 인정한 바와 같은 경감조항의 입법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종

전부터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이후에도 아무런 세부담의 증가가 없는 경매로 인한 주택의 취득까지 경감조항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려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경매의 사법상 효력이 매매와 유사하다고는 

하나 매매가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한 것임에 반하여 경매는 매도인의 지위를 갖는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이 그 소유물을 매도하는 것이어서 그 경매가격의 형성에 소

유자의 의사는 전혀 반영될 여지가 없으며, 구 지방세법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관한 규

정에서 경매에 의한 주택의 취득을 일반적인 개인 간의 매매에 의한 주택의 취득과 구분하

여 달리 규정하고 있어 구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등과 관련해서는 경매를 일반적인 개인 간

의 매매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경감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는 경매로 인하여 취득･등기하는 주택은 포

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경감조

항의 입법 목적상 경매를 일반적인 개인 간의 매매와 달리 취급하여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

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를 달리 취급한다고 하여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경매로 인한 주택취득의 경우에도 경감조항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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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위 경감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

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Ⅲ. 평 석

1. 문제의 제기

원심판결은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입법의도가 2006.1.1.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따라 거래세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인 간의 매매･교환 등

과 같이 일반적인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경감하는데 있었다고 하더

라도, 그 법문에 명시적인 적용제한이나 예외규정이 없는 이상 경매로 취득한 주택을 위 경

감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및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과는 상반된 입장에서 경감조항의 입법 취지 및 목적에 비추

어 볼 때, 이미 종전부터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이후에도 아무런 세부담의 증가가 없는 경매로 인한 주택의 취득까

지 경감조항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려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경매를 일반적인 개인 

간의 매매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

득･등기하는 주택’에는 경매로 인하여 취득･등기하는 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

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다음으로 대법원은 대상판결4)에서 조세법의 해석방법과 관련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

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

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

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설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조세법의 해석방법에 관한 판례(법리)의 

4) 대법원 2019.4.23. 선고 2018다287287 판결에서 이어지고 있다.



 

◆◆◆

37

 조세법 해석에 관한 연구

태도는 현재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5)  

대법원이 대상판결에서 설시한 판례의 요지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조세법의 해석은 조세법

률주의의 원칙상 엄격하게 법문대로 해석하는 문리해석의 방법에 의하지만(엄격해석의 원칙

에 따른 문리해석),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법규 상호 간의 해

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목

적론적 해석을 허용하는데, 이 경우에도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

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조세법의 해석방법에 관하여 개관한 후 경매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의 경감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상판결의 타당성 

여부와 대상판결에서 설시한 목적론적 해석에 관한 판례(법리)의 타당성 여부로 나누어 검토

하고자 한다.

2. 조세법의 해석방법

가. 조세법의 해석방법

법의 해석방법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문리적 해석, 역사적 해석, 체계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의 네 가지 방법6)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조세법의 해석방법도 다른 법 분야의 법 

해석방법과 다를 바 없는데, 문리해석, 역사적 해석, 체계적 해석 및 목적론적 해석의 네 가

지 방법7)으로 나눈다. 

1) 문리해석(Verbale Auslegung)

조세법규에서 사용한 법률단어의 일상 언어적 의미와 문법구조에 따라 그 규범적 의미를 

5) 대법원 2011.7.21. 선고 2008두15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10.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대법원 

2020.7.29. 선고 2019두56333 판결 외. 

6) 사비니(Savigny)가 제시한 법 해석방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구분에 따르고 있

다, 이와는 달리 법 해석방법을 문언중심적 해석, 의도중심적 해석 및 목적중심적 해석의 세 가지 방법

으로 구분하는 견해도 있다(최봉철, 문언중심적 법 해석론 비판, 법철학연구 제2권, 한국법철학회, 1999, 

p. 272).

7) 김두형, 로스쿨 조세법 기초이론, 한국학술정보(주), 2012, p. 62～65; 이동식, 일반조세법 제7판, 준커뮤

니케이션즈, 2020, p. 152; 김성수, 세법, 법문사, 2003, p. 158; 김완석 외 3인, 국세기본법 주석서, 삼일인

포마인, 2017, pp. 311～312.

이와는 달리 문언중심적 해석, 의도중심적 해석 및 목적중심적 해석의 세 가지 방법으로 구분하는 견

해(민태욱, 조세법의 해석론, 행정법연구 2006년 상반기, 2006, pp. 357-359), 문리해석과 논리해석(목적

론적 해석은 논리해석에 포함된다)으로 나누는 견해도 있다(김재길, 세법학이론, 박영사, 2008, p. 455; 

강인애, 조세법 Ⅱ 追補, 한일조세연구소, 2005,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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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는 방법인데, 언어적･문법적 해석이라고도 한다. 법률은 언어로 표현된 법적 표상이고 

법률문언은 법적 표상과 법적 의미내용을 나타내는 기록이다. 그러므로 문리해석의 주요 소

재는 법문언 및 그 문언의 언어적인 것과 관련된다. 

모든 법규의 해석은 문언의 의미에서 시작하는데, 이와 같은 문언의 의미는 해석의 출발점

을 이루면서 동시에 해석의 한계를 설정한다.

문리해석에 있어서도 일상 언어적 의미가 법률제정시의 언어적 의미인지 아니면 법률해석

시의 언어적 의미인지, 또는 그 언어적 의미가 일반국민의 일상적인 언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률가를 비롯한 전문가의 언어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관하여는 서로 견해가 

나누어지고 있다. 

대법원은 법의 해석은 문리해석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여 문리해석 우선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2) 역사적 해석(historische Auslegung)

입법자에 의하여 추구된 법률목적을 법률의 발생역사, 즉 입법 연혁이나 역사적 배경에서 

탐지하는 방법이다. 입법자에 의하여 추구된 법률목적은 법률제정의 준비작업과 관련된 자

료･법률의 초안 및 입법동기가 기술된 자료,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제안이유, 의회 전문위

원의 검토의견서 및 심사보고서, 의회의 위원회 및 의회총회의 의사록 등에서 파악할 수 있

다. 법률제안의 시점과 상황, 나아가서는 규정의 발전역사나 종전의 법률도 역사적 해석의 

소재를 이룬다.

3) 체계적 해석(systematische Auslegung)

해석의 대상이 되는 법률단어나 법문만을 분리하여 그 법률단어나 법문만을 검토하는 것

이 아니고, 전체 법체계에서 해당 법률단어나 법문이 차지하는 지위와 전체적인 연관성을 검

토하여 해석하는 방법이다. 체계적 해석방법은 법률목적에 관한 인식을 법체계 또는 문맥에

서 찾으려고 하는 시도인데, 법조항의 법질서 속이나 법률 속에서의 지위, 법률의 장이나 절

에서의 지위, 조문관련 속에서의 지위 등에서 법률목적에 관한 인식을 찾으려고 한다. 그리

고 법률, 법률의 장･절 및 조의 표제어(標題語)에서도 해석을 위한 암시를 얻을 수 있다.

4) 목적론적 해석(teleologische Auslegung) 

법률단어나 법문을 문구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객관적인 규율목적에 따라 해

석하는 방법이다. 현재 모든 법 해석은 목적론적 해석이라고 할 정도로 목적론적 해석은 법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해석방법이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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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객관적 규율목적이란 입법 취지(ratio legis) 또는 목적이라고도 부른다. 그리고 입

법 취지는 입법 목적뿐만 아니라 규율의 원칙인 합리적 근거까지도 의미하는데, 입법자의 입

법동기에 대한 재해석이나 법정책적 판단 또는 법학계의 지배적인 견해 등의 도움을 받아 

정할 수 있다.9)

세법상 입법의 취지 또는 목적은 조세의 목적이 재정목적규범인지 아니면 사회목적규범인

지에 따라 각각 다르다.

나. 해석방법의 우선순위

조세법의 해석방법의 우선순위에 관하여는 문리해석방법이 원칙적이고 목적론적 해석방법 

등은 보충적･추가적이라는 견해가 다수설이다.10)  이와는 반대로 오히려 목적론적 해석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견해도 있다.11)  

대법원은 민사판결에서 법해석방법의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

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앞서 본 법

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12)  즉, 법 해

석방법 중 문리해석방법이 원칙이고 목적론적 해석방법 등은 추가적 해석방법이라고 하여 

문리해석 우선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은 민사법 해석에 있어서의 법해석방법의 우선순위에 관한 대법원의 태도는 조세

법의 해석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며,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오히려 보다 엄격

한 문리해석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겠다. 대상판결에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조세법규의 해

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8) 이동식, 앞의 책, pp. 154～155; 이창희, 세법강의 제16판, 박영사, 2018, p. 71; 최봉철, 앞의 논문, p. 290; 

이창희 교수는 “법 해석이란 한 마디로 말하자면 언어가 가진 의미의 한도 내에서 법률의 목적을 파악

하는 것이다. 법령의 문장구조, 연혁, 구조 따위는 모두 목적을 찾는 도구일 뿐이다.”라고 하여 목적론

적 해석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최봉철교수는 “어떠한 종류의 법해석이라도 일정한 목

적이나 가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며, 결국 모든 법해석은 목적중심적 법해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한다.

9) 이상돈, 기초법학, 법문사, 2010, p. 413.

10) 김두형, 앞의 책, p. 77; 최명근, 조세법총론, 세경사, 2007, p. 198, 강석규, 조세법쟁론, 삼일인포마인, 

2020, p. 53; 박민, 세법해석의 한계, 조세법연구 ⅩⅤ-2, 한국세법학회, 2007, p. 13; 강인애, 앞의 책, p. 29; 

조일영, 앞의 판례해설, p. 343.

11) 이동식, 앞의 책, pp. 154～155; 이창희, 앞의 책, p. 71; 최봉철, 앞의 논문, p. 290.

12) 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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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다만 법규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설시하고 있는데, 조세

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문리해석 우선의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경매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경감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대상판결의 타당성 검토

가. 서언

대상판결은 목적론적 해석을 하는 근거로 크게 해당 경감조항의 입법 취지 및 목적, 경매

의 매매와의 가격 형성과정에서의 차이, 경매와 일반적인 매매 간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상의 차이를 내세우고 있다. 즉, 대상판결은 경감조항의 입법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종전부터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이후에도 아무런 세부담의 증가가 없는 경매로 인한 주택의 취득까지 경감조

항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려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경매의 사법상 효력이 매매와 유

사하다고는 하나 매매가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한 것임에 반하여 경매는 매도인의 지

위를 갖는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이 그 소유물을 매도하는 것이어서 그 경매가격의 

형성에 소유자의 의사는 전혀 반영될 여지가 없으며, 구 지방세법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에서 경매에 의한 주택의 취득을 일반적인 개인 간의 매매에 의한 주택의 취득과 

구분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어 구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등과 관련해서는 경매를 일반적인 개

인 간의 매매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경감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는 경매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취득세 등의 경감요건의 해석에 있어서 개인 간의 유상거래의 의미를 축소하여 해석한 경

우이다. 

이하에서는 경감조항에서의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경매로 인

하여 취득하는 주택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대상판결에 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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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감조항의 입법 취지 및 목적

1) 입법 취지 및 목적

경감조항은 2005.8.31.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라 2006.1.1.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도입하면서 개인 간 거래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사실상 취득가격에 의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변경13)됨에 따라 급격하게 늘어나는 취득세 등의 부담

을 완화하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채수찬의원 발의)의 제안이유에 따르면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거래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인 간 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취득세 2% → 1.5%, 등록세 2% → 1%)하려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다음으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채수찬의원 대

표발의) 검토보고서(2005.11.) 에 따르면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

거래에 한하여 취득세 등을 인하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인하대상을 개인 간 주택거

래에 한정하는 것은 법인, 아파트분양, 공매취득 등의 경우에는 종전부터 실거래가로 과세되

고 있어 과표 현실화와 관계가 없으며, 8.31.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06년부터 실거래가 과세

로 세부담이 증가되는 대상은 개인 간 거래이므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에 대해서만 인

하하려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2) 검토

대상판결은 종전부터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이후에도 아무런 세부담의 증가가 없는 경매로 인한 주택의 

취득까지 경감조항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려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시하고 있다. 

경매 등과 같은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에 대해서는 경감조항의 개정 이전부터 매매당사자가 

개인인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왔다. 즉, 

경매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매매당사자가 개인인 경우에도 경감조항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이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여 왔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006.1.1.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도입으로 종전의 시가표준액 과

세에서 사실상 취득가격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급격하게 늘어나는 취득세 등의 부담을 완화

하기 위하여 개인 간 거래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기존의 등록세 경감율을 높이

고 새로이 취득세의 경감에 관한 규정을 둔 것으로 보인다. 즉, 경감조항이 시행되기 이전부

터 이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있던 경매로 인한 취득

13)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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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설령 개인 간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종전에 부담하던 취득세 등보다 증가하는 

세액이 없으므로 굳이 경감조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경감혜택을 줄 이유가 없어 보인다. 

다. 경매의 일반적인 매매와의 차별성

1) 경매와 일반적인 매매와의 차이

대상판결은 경매의 사법상 효력이 매매와 유사하다고는 하나 매매가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에 의한 것임에 반하여 경매는 매도인의 지위를 갖는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이 

그 소유물을 매도하는 것이어서 그 경매가격의 형성에 소유자의 의사는 전혀 반영될 여지가 

없으며, 구 지방세법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에서 경매에 의한 주택의 취득을 

일반적인 개인 간의 매매에 의한 주택의 취득과 구분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어서 구 지방세

법상의 취득세 등과 관련해서는 경매를 일반적인 개인 간의 매매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

고 보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경매는 ‘개인 간에 유상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다.

2) 검토 

위에서 본 대상판결에서는 경매가 ‘개인 간에 유상거래’에 포함되지 않는 근거의 하나로서 

경매와 일반적인 매매와의 차이를 내세우고 있다. 경매와 일반적인 매매와의 차이는 다시 경

매의 법적 성질에 따른 차별성과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있어서의 경매와 일반적인 매매의 

차별 취급을 들고 있다. 

가) 경매의 법적 성질에 따른 차별성

(1) 경매는 사법상(私法上)의 관점으로 보면 매매로서 갖추어야 할 실체적 요소를 모두 갖

추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일반적인 사법상의 매매와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14)

첫째, 경매는 매도인의 지위를 갖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실행되고, 그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권이 이전된다. 채무자는 경매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수동적인 지위만을 갖는다.

둘째, 경매에는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능동적인 지위를 갖는다는 점이다. 즉, 채권

자가 경매를 신청하고 채무자에 앞서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게 된다.

셋째, 경매는 국가기관인 법원에 의하여 진행된다. 국가기관인 법원이 경매에 관여하는 것

은 경매절차의 강제적 실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다. 

14) 곽윤직(편집대표), 민법주해 ⅩⅣ -채권(7), 박영사, 1997, p.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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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와 같은 특수성을 갖는 경매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공법상 처분설, 사법상 매매설 

및 절충설이 대립하고 있다. 

공법상 처분설은 경매에 국가기관이 관여하고 또한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이를 처분한다는 것을 중시하여 경매에 사법상의 성질을 부정하고 공법상 처분행위로 

보는 견해인데, 소수설이다. 

사법상 매매설은 경매의 본질을 사법상 매매로 보는 견해이다. 그 논거로서 경매는 환가의 

방법으로 매매의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법 제578조에서 일반의 매매에 있어서

와 마찬가지로 경매의 경우에도 담보책임을 인정하고 있음을 든다. 

그런데 경매를 사법상 매매라고 보는 경우에도 경매에는 여러 주체가 관여하므로 과연 누

구를 매도인으로 볼 것이냐가 문제된다. 이론상 채권자(담보권자)설, 채무자설 및 국가기관설

의 대립이 있다. 

절충설은 경매를 공법상 처분으로 인정하면서도 사법상 매매로서의 성질을 함께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대법원은 경매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사법상 매매설을 취하고 있는 것15)으로 보이나, 절충

설의 입장에선 판결16)도 보인다.

생각건대 경매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로부터 경락인(매수인)에게 이전되고 경락인이 그 대

가로 매각대금을 지급하며 민법 제578조에서 담보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법상 매

매와 다를 바 없지만 경매에 있어서는 매도인의 지위를 갖는 채무자의 의사는 거의 전적으

로 배제되고 있고 채권의 강제적 실현을 위해 국가가 채무자(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소유물을 처분하는 점에서는 공법상의 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절충설이 타당

한 것으로 보인다.

(3) 대상판결은 경매가 일반적인 매매와는 달리 매도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이 그 소유

물을 매도하기 때문에 경매가격의 형성에 소유자의 의사가 전혀 반영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 경감조항에서의 ‘개인 간에 유상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경매와 일반적인 매매와의 차이를 이유로 바로 경매를 이 사건 경감조항에서의 ‘개인 간에 

유상거래’에서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와 경락인은 모두 개인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경매는 개인 

간의 거래로 볼 수 있다. 다만,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경매의 경우에는 누구를 매도인으

로 볼 것이냐에 관하여 이론상 채권자(담보권자)설, 채무자설 및 국가기관설의 대립이 있다. 

15) 대법원 1991.8.27. 선고 91다3703 판결; 대법원 2001.6.15. 자 2000마2633 결정; 대법원 1987.9.22. 선고 87

누476 판결; 대법원 1991.8.27. 선고 91다3703 판결. 

16) 대법원 1994.4.22. 선고 93마7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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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경매가 유상거래에 포함되는지가 문제이다. 그런데 이 사건 경감조항에서는 ‘유

상’ 또는 ‘유상거래’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다만, 구 지방세법 제104조

(취득세 관련 용어의 정의) 제8호에서는 취득의 개념에 관하여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

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111조(취득세 과세표준) 제5항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취득에는 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을 제외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0조(등록세의 세율)에서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과 그 밖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대하여는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보다 등록세의 세율

을 낮게 정하고 있다.

위의 규정들에서의 유상이란 문언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유상이란 쌍방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출연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매매와 교환이 유상거래의 전

형적인 유형이다.

법적 성격이 사법상 매매와 유사한 경매도 당연히 유상거래에 해당한다. 강제경매 또는 담

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의 경락인(매수인)은 법원이 지정한 대금지급기한 안에 대금을 지급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대금을 지급하면 그 지급하는 때에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민사집행법 제135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매에서 매도인의 지위를 갖는 채무자, 매수인의 지위를 갖는 

경락인이 모두 개인이라면 다소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개인 간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경매는 경락인의 대급지급과 채무자의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이 서로 대가적인 

의미가 있으므로 유상거래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경매로 취득하는 주택은 

개인 간에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나)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있어서의 경매와 일반적인 매매의 차별 취급

대상판결은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에서 경매에 의한 주택의 취

득을 일반적인 매매에 의한 주택의 취득과 구분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 지방세

법상의 취득세 등과 관련해서는 경매를 일반적인 매매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

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111조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되(제1항), 취득당

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었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

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

었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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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과 공매방법

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었다(제5항).

위의 규정에 따르면 경매와 같은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

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과 마찬가지로 취득목적물의 거래가액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사실상 취득

가격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한 것이다. 설령 경매에서 채무자(소유자)와 경

락인(매수인)이 모두 개인인 경우에도 위의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4호에 의하여 사실

상 취득가격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한 것이다.

위와 같이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의 산정에 있어서 개인 간의 경매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사실상 취득가격에 의하고, 일반적인 개인 간 매매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

여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차별을 하고 있었음은 분명하다.17)

라. 소결

이 사건의 쟁점은 채무자(소유자)와 경락인(매수인)이 모두 개인인 경매로 취득하는 주택

이 경감조항의 ‘개인 간에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지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의 경매로 취득하는 주택은 법문언의 언어적 의미에 비추어 볼 때 경감조항의 

‘개인 간에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일반적인 

유상거래에 해당하는 매매에 비추어 볼 때 경매의 특성상 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가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고 국가기관인 법원이 개입한다는 점에서 이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구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 과세표준의 산정과 관련하여 개인 간의 경매로 취득하

는 주택(사실상 취득가격)과 일반적인 개인 간의 매매로 취득하는 주택(시가표준액) 간에 차

별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경감조항의 입법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경감조

항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이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있던 경매로 인한 취득은 종전에 부담하던 취득세 등의 부담세액보다 증가하는 세액이 없으

므로 굳이 취득세 등의 경감혜택을 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경매로 인하여 취

득하는 주택을 개인 간에 유상거래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한 대상판결은 타당하다고 하겠다. 

17) 다 같은 개인 간의 유상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그 거래형태가 매매 등인지 아니면 경매인지에 따라 이루

어지는 과세상의 차별 취급이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논의는 또 다른 별개의 쟁점이지만 이

곳에서는 더 이상 다루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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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판결에서 설시한 목적론적 해석에 관한 판례(법리)의 타당성 검토

가. 서언

대법원은 대상판결에서 조세법 해석의 법리 및 목적론적 해석의 법리에 관하여 “조세법률

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

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

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고 설시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는 지금까지 그대

로 유지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대상판결을 비롯하여 조세법 해석과 관련된 판결에서 내세우고 있는 엄격해석

의 원칙의 타당성에 관하여 살펴보고, 이어서 목적론적 해석을 하는 경우와 그 한계에 관하

여 검토하기로 한다.

나. 조세법의 해석에 있어서의 엄격해석의 원칙의 타당성 검토

조세법의 해석은 조세법률주의 요청에 따라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확장해석을 해거나 유추해석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이를 엄격해석의 원칙이라고 한

다.18)  엄격해석의 원칙은 조세의 부과요건, 비과세 및 감면요건과 차용개념 등의 해석을 포

함한 조세법의 모든 영역의 해석에 미치는데, 이와 같은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

은 법문언을 중심으로 한 문리해석이 우선해야 한다고도 한다.19)  

대상판결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여 엄격해석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대상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계속하여 “조세법규에 대

한 엄격해석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20),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

칙에 부합하는”21)  또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22)  등과 같이 

엄격해석의 원칙을 조세법 해석에 있어서의 기본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18) 최명근, 앞의 책, p. 198; 이준봉, 조세법총론, 삼일인포마인, 2019, p. 89;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20, p. 46; 

김두형, 앞의 책, p. 77; 이태로･한만수, 조세법강의, 박영사, 2020, p. 27; 강석규, 앞의 책, p. 62; 강인애, 

앞의 책, p. 3; 조일영, 앞의 판례해설, p. 343.

19) 조일영, 위의 판례해설, p. 343.

20) 대법원 2019.12.27. 선고 2018두37472 판결; 대법원 2017.8.29. 선고 2014두43301 판결; 대법원 2011.1.27. 

선고 2009두17735 판결 외

21) 대법원 2013.3.14. 선고 2011두24842 판결

22) 대법원 2008.2.15. 선고 2007두44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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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의 해석에 있어서의 엄격해석의 원칙은 다른 해석방법보다 문리해석에 우선적 순위

를 부여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 있는 해석을 위하여 필요한 목적론적 해석을 무력화시키고, 

결과적으로는 구체적 타당성과는 괴리된 판결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23)굳이 설득력도 없고 

특별한 의미도 없는 엄격해석의 원칙을 조세법의 해석원칙으로 내세워 납세자와 과세관청에

게 혼선을 일으키게 할 이유가 없다.

조세법의 해석도 법 해석의 일종이므로 조세법의 해석이라고 하여 다른 법 영역에서의 해

석방법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조세법의 해석은 법문언의 일상 언어적 의미의 파악을 해석

의 출발점으로 삼기는 하지만, 법 해석의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문언의 엄격

해석만을 고집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모든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언의 일상 

언어적 의미가 법 해석의 출발점을 이루기는 하지만, 문리해석･역사적 해석･체계적 해석 및 

목적론적 해석방법이 모두 동원되어야 한다. 이 경우 각 해석방법 간에는 우열관계나 우선관

계는 없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문리해석･역사적 해석･체계적 해석 및 목적론적 해석방법을 

동원하여 검토한 결과 문리해석방법에 따른 해석과 다른 해석방법에 따른 해석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법문의 가능한 의미와 이를 구체화한 기준 등)에 따라 문리해석방법 

또는 목적론적 해석방법24)으로 결정하여 그에 따라 타당한 해석을 도출하여야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법률은 입법자의 의도 및 해당 규정의 객관적 목적이 정확하게 문언으로 표현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문리해석방법에 의하든 목적론적 해석방

법에 의하든 그 해석의 결과는 동일하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법 해석은 외형상으로 

보면 목적론적 해석방법이 아닌 문리해석방법으로 결론이 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여 이와 

같은 결론이 단순히 문리해석만의 결론은 아닌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법 해석이 외형상으

로 목적론적 해석방법이 아닌 문리해석방법으로 결론이 나는 것을 두고 문리해석방법이 목

적론적 해석방법에 우선한다고 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한편, 대법원은 조세법 해석에 있어서 엄격해석의 원칙이 요구되는 근거로서 엄격해석의 

원칙이 조세법률주의의 파생원칙으로서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조세법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침해법규라는 점 또는 조세의 

감면요건의 엄격해석은 조세공평의 원칙과도 부합한다는 점25)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와 같은 

엄격해석의 원칙에 관한 근거 또한 부적절하며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26)  

23) 이동식, 조세법상 엄격해석원칙의 타당성 검토, 조세법연구 ⅩⅦ-3, 한국세법학회, 2011, pp. 117～118.

24) 역사적 해석방법 및 체계적 해석방법을 포함한다. 

25) 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외. 

26) 이에 관하여는 위의 주석 23) 이동식 교수의 논문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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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목적론적 해석방법의 허용과 그 한계의 검토

대상판결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

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고 하여 목적론적 해석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시하

고 있다.

그리고 목적론적 해석은 그 한계로서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

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 머물러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조세법의 목적론적 해석과 관련하여 확장해석 및 유추해석의 허용 여부, 목적

론적 해석에 있어서의 법률의 객관적인 규율목적, 목적론적 해석방법의 허용과 그 한계의 순

서로 검토하고자 한다.

1) 조세법의 목적론적 해석과 확장해석 및 유추해석의 허용 여부 검토

가) 조세법의 해석에 있어서 목적론적 해석의 허용 여부 검토

조세법의 해석도 법 해석의 일종이기 때문에 다른 법 분야의 법 해석과 다를 바 없이 목

적론적 해석이 허용된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은 세법을 해석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

적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조세법의 해석에 있어서 목적론적 해석이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

은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법 해석에 있어서의 목적론적 해석을 의미한다. 

그런데 위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및 제14조의 규정이 없더라도 조세법에서의 목적론

적 해석은 당연히 허용된다. 즉, 조세법의 목적론적 해석의 근거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

18조 제1항 및 제14조의 규정은 조세법의 해석에 있어서 당연히 허용되고 있는 목적론적 해

석방법을 실정세법에서 확인하고 있는 성격의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겠다.27)  대법원도 

일찍부터 조세법의 해석에 있어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

은 불가피하다고 하여 조세법의 해석방법의 하나로서 목적론적 해석을 긍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해당 법규의 입법 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목적론적 해

27) 같은 취지: 대법원 2013.3.28. 선고 2012두26678 판결 (지방세에 관한 판결이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

항과 법문이 같은 구 지방세법 제1조의2 제1항이 조세법에서 목적론적 해석이 불가피함을 확인한 규정

이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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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하는 경우에 그와 같은 해석으로 인하여 세부담이 증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납세자에

게 불리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반대로 세부담이 감소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납

세자에게 유리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목적론적 해석의 결과 납세자에

게 불리하게 되거나 유리하게 되는 것과 같은 사정은 목적론적 해석방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차용개념에 대하여 목적론적 해석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대상판결은 목적론적 해석방법을 취함에 따라 납세자가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취득세 

등 경감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되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된 경우이다. 대법원에서 

목적론적 해석방법에 따라 판결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납세자에게 불리한 사례28)도 있고, 납

세자에게 유리한 사례29)도 다수 있다,

나) 확장해석과 유추해석의 허용 여부 검토

대상판결은 목적론적 해석방법에 따라 쟁점 경감조항을 축소해석하여 “개인 간에 유상거

래”에 경매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목적론적 해석을 할 경우에는 그 해석의 수단

으로 확장해석이나 축소해석 등을 이용한다. 즉, 조세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목적론적 해석을 

할 경우에는 그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법규의 의미를 넓히거나 좁혀서 타당한 결

론을 도출한다. 법 해석의 한계를 준수하는 한 위와 같은 확장해석이나 축소해석은 정당한 

법 해석의 영역에 위치한다. 판례도 확장해석30)과 축소해석31)  모두를 인정한다. 

다음으로 조세법규의 유추해석이 문제가 되고 있다. 유추해석이란 성문의 조세법 규정에 

흠결이 있는 경우, 즉 적용할 조세법 규정이 없는 경우에 그와 성질이 유사한 조세법 규정을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유사한 조세법 규정을 빌려서 흠결된 조세법 규정을 

보완하는 것인데, 엄격한 의미에서는 법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유사한 성질의 사항에 관한 

다른 법 규정을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추적용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유추적용

에 의한 법적 판단이 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법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과 유사

한 사안을 규율하는 법규가 존재하여야 하며, 다음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법규에 의하여 포섭

되어지는 사안과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 간에 유사성이 상당해야 한다.32)  

28) 대법원 2008.1.17. 선고 2007두4438 판결; 대법원 1995.5.12. 선고 94다28901 판결; 대법원 2017.10.12. 선

고 2016다212622 판결;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6두19419 판결; 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두50153 

판결.

29) 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13088 판결;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두21020 판결; 대법원 2013.3.28. 

선고 2012두26678 판결; 대법원 2014.6.26. 선고 2012두12822 판결; 대법원 2009.6.11. 선고 2007두11405 

판결; 대법원 1993.8.24. 선고 92누159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7.9. 선고 2007두1781 판결.

30) 대법원 2017.10.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외 다수.

31) 대법원 대법원 2008.2.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대법원 2017.3.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대법원 2014.6.26. 

선고 2012두12822 판결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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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에서 유추적용이 가능한지에 관하여는 긍정설, 부정설과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만 유추적용이 가능하다는 절충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유추적용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부정설

이 다수설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33)  

판례는 대상판결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합리적 사유 없이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

지 않는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데, 이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추해석이 허용되

는 것으로 읽힌다. 그런데 합리적 사유라는 문언은 불확정개념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가 유

추해석이 허용되는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이다. 

대법원은 사안에 따라서 유추적용을 허용34)하기도 하고 이를 부정35)하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에 유추적용을 허용하거나 부정하는지에 관한 뚜렷한 기준을 찾기 어렵다. 일부이기는 

하나 판결문에 ‘유추’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실제로는 유추적용을 하는 경우도 다수 보인

다.36)

유추적용을 허용할 경우에 왜 유추적용을 허용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사유를 좀 더 구체적

으로 적시하고, 유추적용과 관련된 판결에 일관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판결의 체계성 및 일

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목적론적 해석에 있어서의 법률의 객관적인 규율목적의 검토

목적론적 해석이란 법문을 문구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객관적인 규율목적에 

따라 해석하는 방법이다. 규율목적이란 입법의 취지(ratio legis) 또는 목적이라고도 부른다. 

대법원은 조세법의 해석에 있어서 그 해석기준으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37), 입법 취지38), 

입법 취지 및 체계39), 입법 목적40), 입법자의 의사41)등을 들고 있는데, 위의 경우 ‘입법자의 

의사’를 제외하고 ‘입법 취지’나 ‘입법 목적’이 입법자의 의사(역사적 해석)를 의미하는지 아

32) 김부찬, 법의 해석 및 흠결 보충에 관한 고찰, 법과 정책 제21집 제3호, 제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pp. 16～17. 

33) 김두형, 앞의 책, p. 87; 이태로･한만수, 앞의 책, p. 27; 최명근, 앞의 책, p. 201; 강인애, 앞의 책, pp. 29～30.

34) 대법원 2016.3.24. 선고 2013두19875 판결; 대법원 2008.7.10. 선고 2006두9337 판결; 대법원 2003.10.23. 

선고 2002두4440 판결; 대법원 2006.4.13. 선고 2005두15151 판결; 대법원 1985.9.10. 선고 85다카571 판결.

35) 대법원 2002.1.25. 선고 2000두10489 판결; 대법원 1999.12.10. 선고 98두1369 판결; 대법원 1990.10.23. 선

고 89누6426 판결; 대법원 2019.4.23. 선고 2018다287287 판결.

36) 이창희, 앞의 책, pp. 73～74; 이동식, 앞의 책, p. 161. 

37) 대법원 2019.4.23. 선고 2018다287287 판결; 대법원 2013.3.28. 선고 2012두26678 판결; 대법원 2008.2.15. 

선고 2007두4438 판결.

38) 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13088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21020 판결; 대법원 2010.5.27. 

선고 2007두26711 판결; 대법원 2009.6.23. 선고 2007두8010 판결; 대법원 2009.2.26. 선고 2008두12597 

판결.

39) 대법원 2014.1.23. 선고 2011두2781 판결.

40) 대법원 2008.2.14. 선고 2006두17727 판결; 대법원 2007.5.10. 선고 2006두16182 판결.

41) 2017.10.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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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면 법률의 객관적 규율목적을 의미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42)  

조세법상 입법의 취지 또는 목적은 해당 조세의 목적이 세수목적인지 아니면 각종 정책적 

유도목적인지에 따라서 달리 보고 있다.43)  

가) 세수목적규범의 경우

세수목적규범(Fiskalzwecknormen)에 있어서도 세수확보의 목적, 이른바 세수목적(Fiskalzweck)

은 목적론적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견해가 학설상 지지를 얻고 있다.44)  세수목적은 본

래 조세의 목적 내지 조세청구권을 설정하는 조세법률을 정립하는 동기에 불과하고, 조세법

률 자체의 목적은 아니다.45)  만일 세수목적을 기준으로 조세법률을 해석하는 것이 허용된다

면 가장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해석방안이 조세법 해석의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 

이와 같은 해석은 자의적일뿐만 아니라 법적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다.

세수목적규범의 내용적 내지 내적 체계를 지지해 주는 해석의 기준으로서는 조세부담의 

공평한 배분에 관한 응능부담의 원칙(Leistungsfähigkeitsprinzip)을 들 수 있다. 즉, 응능부담

의 원칙이 목적론적 해석방법의 해석기준이 된다고 하겠다.46)  특히 독일의 Tipke 교수는 목

적론적 해석은 법률의 문구 및 의미 관련으로부터 입법자의 의사를 도출하려는 주관적 목적

론적 해석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객관적 목적론적 해석을 중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객관적 

목적론적 해석방법의 해석기준으로서 응능부담의 원칙 및 그 하위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47)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흔하지는 않으나 “공평” 또는 “조세공평의 원리”48), “과세의 형평”49), 

42) 같은 취지; 김영환, 한국에서의 법학방법론의 문제점 -법발견과 법형성: 확장해석과 유추, 축소해석과 

목적론적 축소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법철학연구 제16권 제2호, 한국법철학회, 2015, p. 153.

43) 이 밖에도 간소화규범(Vereinfachungszwecknormen)이 있는데, 간소화규범의 입법 취지 및 목적은 실

행가능성원칙(Praktikabilitätprinzip)에서 찾는다.

44) Klaus Tipke, Die Steuerrechtsordnung Bd.Ⅲ, Dr. Otto Schmidt, 1993, S. 1262.

독일의 제국 조세기본법(Reichsabgabenordnung)을 기초한 Enno Becker는 “조세법률의 첫 번째 목적은 

금전을, 가능한 한 많은 금전을 조달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세수의 확보, 즉 세수목적이 조세법의 목적

으로 보았으나(E. Becker, Zur Auslegung der Steuergesetze, StuW 1924, S. 162), 오늘날에는 이와 같

은 세수목적을 조세법의 목적으로 주장하는 견해는 없다.

45) H. W. Kruse, Lehrbuch des Steuerrechts Bd.Ⅰ, Verlag C.H.Beck, 1991, S. 25f. 

46) Klaus Tipke, Die Steuerrechtsordnung Bd.Ⅰ, Dr. Otto Schmidt, 1993. S.122, 478ff.; Joachim English. in: 

Klaus Tipke & Joachim Lang, Steuerrecht 23.Aufl., ottoschmidt, 2018, S.223; Klaus Vogel, Abschichtung 

von Rechtsfolgen im Steuerrecht, Lastenausteilungs－, Lenkungs－, und Vereinfachungsnormen und 

die ihnen zuzurechnenden Steuerfolgen;：ein Beitrag zur Methodenlehre des Steuerrechts, StuW 

1977, S.107. 

47) Klaus Tipke, Die Steuerrechtsordnung Bd.Ⅰ, S.122, 478ff.

48) 대법원 1993.10.26. 선고 93누14691 판결.

49) 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두11594 판결; 대법원 2004.11.12. 선고 2003두95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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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평50)  또는 “형평의 관념”51)을 내세워 목적론적 해석을 한 경우를 찾아 볼 수 있다. 

나) 사회목적규범의 경우

사회목적규범(Sozialzwecknormen)에 있어서는 응능부담의 원칙이 기준이 될 수 없고, 해

당 규범의 목적, 즉 각종 정책적 유도목적이 목적론적 해석의 기준이 된다.52)  조세법은 조세

의 감면이나 중과세조치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보호, 연구개발투자의 촉진, 부동산 투기의 

억제, 사치성 소비의 억제 등과 같은 특정한 국가정책을 달성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와 같은 정책적 유도목적의 사회목적규범은 그 규범의 목적이 목적론적 해석방법의 해석기

준이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목적규범은 응능부담의 원칙과 충돌관계에 있기 때문에 응능부담의 원칙

을 그 목적으로 삼을 수는 없다. 사회목적규범 중 조세우대조치는 통상적인 조세급부능력의 

수준보다 적게 조세부담을 지우며, 조세중과조치는 통상적인 조세급부능력의 수준을 초과하

여 조세부담을 지우므로 응능부담의 원칙을 손상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대상판결에서의 쟁점 경감조항은 사회목적규범에 해당하므로 그 경감조항의 정책적 유도

목적이 법 해석상 고려하여야 할 객관적 목적이다. 즉, 대상판결에서는 해당 경감조항의 입

법 취지 및 목적으로 2005.8.31.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라 2006.1.1.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를 도입하면서 개인 간 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체계를 

종전의 시가표준액 기준에서 사실상 취득가격 기준으로 전환함에 따라 급격하게 늘어나는 

취득세 등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3) 목적론적 해석방법의 허용과 그 한계의 검토

(1) 조세법의 해석은 문리해석･역사적 해석･체계적 해석 및 목적론적 해석방법을 모두 동

원하여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법률의 해석은 그 용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법언이 시사하듯이 법문언의 의미의 파악을 출발점으로 하지만 모든 해석방법이 동원되어야 

하며,53)이 경우 각 해석방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우열은 없다고 본다.54)  즉, 해당 법률규정의 

50) 대법원 2009.2.12. 선고 2004두10289 판결.

51)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두21020 판결.

52) Joachim English. in: Klaus Tipke & Joachim Lang, a.a.O., S.223; Klaus Vogel, a.a.O., S.107; H. W. 

Kruse, Ende oder neuer Anfang der wirtschaftliche Betrachtungsweise Anmerkungen zur Rechtsprechung 

des Bundesfinanzhofes, JbFSt 1975/1976, S.43.

53) 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실무나 법원은 네 가지 해석방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이상돈, 앞의 책, 

p. 414; 오세혁, 한국에서의 법령해석 -우리나라 법원의 해석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 법철학연구- 

6(2), 한국법철학회, 2003, pp. 119-140; 김학태, 법률해석의 한계: 판례에서 나타난 법 해석방법론에 대

한 비판적 고찰, 외법논집 제22집, 2006, pp. 176-206; 변종필, 대법원의 형법 해석론에 대한 비판적 고

찰, 비교형사법연구 제7권 제1호, 2005, pp.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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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세법 조문이 만들어진 역사적 배경이나 연혁, 해당 

규정이 속한 법률 안에서 해당 규정의 위치와 맥락에 관한 체계적 고찰, 그리고 해당 세법의 

목적과 해당 조문의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55)  

대법원은 문리해석방법에 따라 해석결과를 도출한 경우에도 “이 규정의 내용과 문언, 입법 

취지, 법인 설립 전 발기인의 주식 인수와 설립 이후 미공개 경영 정보를 이용한 주식 취득 

사이의 성질상 차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종합하여”56), “이러한 관련 규정들에서―특

례를 두고 있는 취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2항의 문언과 체계, 조세법규

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57), “위 규정의 문언과 입법 취지 및 조세법

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

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58), “위 각 규

정들의 입법목적, 그 내용이나 규정방식, 체제 등에 비추어”59)  그와 같은 결론60)을 도출하였

다고 설시하고 있는데, 이는 설령 문리해석방법을 따른 경우에도 그와 같은 해석의 결론이 

다른 해석방법까지 적용한 결과로서 도출된 것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종합

적인 해석의 결과가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경우에는 문리해석방법, 조

세법의 목적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해석 등을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경우에는 목적론적 해

석방법을 따랐다고 하는 것이다. 

(2) 그런데 이와 같은 종합적인 해석의 결과를 놓고 역사적 해석･체계적 해석 및 목적론적 

해석방법에 따라 결론을 도출할 것인지 아니면 문리해석방법에 따라 결론을 도출할 것인지

를 결정하는 기준이 문제가 된다. 이와 같은 각 해석방법에 따른 해석의 충돌은 모든 해석방

법 사이에 생길 수 있지만, 대상판결에서는 특히 문리해석방법과 목적론적 해석방법과의 관

계에 관하여 다루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문리해석방법과 목적론적 해석방법으로 한정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대상판결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

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54) 대법원은 문리해석이 원칙이고 목적론적 해석 등은 추가적 해석방법이라고 하여 문리해석 우선의 입장

을 견지하고 있음(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은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다.

55) 김두형, 앞의 책, p. 79.

56) 대법원 2018.12.13. 선고 2015두40941 판결; 대법원 2018.12.13. 선고 2015두41821 판결.

57) 대법원 2017.8.29. 선고 2014두43301 판결.

58) 대법원 2011.9.2. 선고 2008두17363 전원합의체 판결.

59) 대법원 2007.5.10. 선고 2006두16182 판결

60) 문리해석방법에 따른 해석결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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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실시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

우 또는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목

적론적 해석방법에 따르되, 이 경우에도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 머물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아가서 대법원은 법문의 의미

가 명확한 경우, 즉 법문상 그 적용대상 및 감면효과의 의미가 명확한 경우에는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61)그런데 숫자와 고

유명사를 제외하면 일상적인 언어뿐만 아니라 법률언어도 대부분 일의적이 아니기 때문에 

법문의 의미가 명확한 경우에는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문언의 의미로부터 어떤 일의적인 의미가 밝혀졌다는 것은 이

미 해석의 결과이기 때문이다.62)

대상판결에서 설시한 내용을 다시 정리한다면 대법원은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하는 

문리해석방법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

하여, 그리고 ②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목적론적 해석방법에 

따른다는 것이다. 

먼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

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나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와 같은 문언은 전형적인 불확정개념

이다. 그 문언이 너무나 추상적이고 막연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

는지, 또는 어떤 경우가 합리적 이유에 해당하는지를 가리기 어렵다. 그리고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는 문언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

하지 않다. 마치 ‘법규 상호간의 해석’이 체계적 해석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

를 체계적 해석으로 이해하면 목적론적 해석이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어 타당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목적론적 해석방법에 따를 기준 또는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모두 불확정적이

고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문언들이라는 점이다.

다음으로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는 목

적론적 해석의 한계를 획정한 것이라고 새겨야 할 텐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범위가 조

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것인지 가리기가 쉽지 않

다. 이에 관하여는 뒤[다음의 (4)]에서 다룬다. 

61) 대법원 2019.4.23. 선고 2018다287287 판결.

62) K. Larenz, Methodenlehre der Rechtswissenschaft, Springer, 1992, p.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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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법원은 법해석방법의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문리해석이 원칙이고 목적론적 해석 등은 

추가적 해석방법이라고 하여 문리해석 우선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은 이미 앞에서 살펴보

았다.63)  그러나 조세법의 해석은 문리해석･역사적 해석･체계적 해석 및 목적론적 해석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각 해석방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우열은 

없다고 본다.

이와 같이 조세법규를 모든 해석방법을 동원하여 종합적으로 해석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문리해석방법에 따를 것인지 아니면 목적론적 해석방법에 따를 것인지를 결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조세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조세법규에서 사용한 법률문언의 언어적 의미와 문법구조

에 따른 규범적 의미가 명확한 경우인데, 이와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다시 그 문언의 의미가 

목적론적 해석의 결과와 일치하는 경우(조세법규의 입법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와 그

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설령 법률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 하더

라도 입법자가 입법 취지 또는 목적대로 법률을 제정하지 못하여 법률문언과 입법 취지 또

는 목적과의 사이에 괴리나 충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문리해석방법에 따른 문언의 의미가 목적론적 해석방법의 결과와 합치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의미대로 따르면 되지만 문리해석방법에 따른 문언의 의미가 목적론적 해석방법의 

결과와 합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해석의 한계로 하여 문리해석방법에 

따라 문언의 의미 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 경우와 목적론적 해석방법에 따라 입법취지 또는 

목적에 따라 확대해석하거나 축소해석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64)로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65)  

둘째, 조세법규에서 사용한 법률단어의 언어적 의미와 문법구조에 따른 규범적 의미가 명

확하지 않아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문언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 안

에서 해당 조세법규의 입법취지 또는 목적에 따라 확대해석하거나 축소해석 등을 하여야 한

다.66)  다만, 허용된 해석방법을 모두 동원하더라도 그 법적 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 불명확한 

63) 이와는 달리 오히려 목적론적 해석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견해(이동식, 앞의 책, pp. 154～155; 이창

희, 앞의 책, p. 71; 최봉철, 앞의 논문, p. 290)도 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64) 오세혁 교수는 “경우에 따라서는 문언의 가능한 의미 안에서 대안적 해석안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하

는데 [오세혁, 법해석방법의 우선순위에 대한 시론적 고찰, 중앙법학 21(4), 중앙법학회, 2019, p. 424], 

대안적 해석이라는 것도 결국 목적론적 해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65) 미국의 판례상 문언해석에만 의존하여 판결하는 것이 법령의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라면 법원이 법령의 

문맥상의 의미를 넘어서 판결할 수 있다는 것이 정착된 규범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입법부의 명

백한 의도가 확정적이어야 하고 법령의 문언에 따른 해석이 입법자의 의도와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아

야 한다고 한다(Boris I. Bittker & Lawrence Lokken, Federal Taxation of Income, Estates and Gifts, 

Thomson Reuters Tax and Accounting, 2020, ¶4.2.2. *5).

66) 허용된 해석방법을 모두 동원하더라도 그 법적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면 조세법률주의(과세요건 명확

주의)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겠다[헌법재판소 199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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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라면 조세법률주의(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목적론적 해석의 한계67)로서 “법문의 가능한 의미”68)  또는 “문언의 해석 가능한 범

위”69)(이하 “법문의 가능한 의미”라 한다)라는 문언은 신의성실이나 사회통념만큼이나 불확

정적인 용어이다. 대법원은 목적론적 해석의 한계로서 대상판결에서 설시한 것과 같은 “조세

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70)라는 문언도 있는데, 

이 또한 위에서의 “법문의 가능한 의미”와 대체로 같은 의미라고 하겠다. 이와 같은 법문의 

가능한 의미(möglicher Wortsinn)는 법 발견(Rechtsfindung)과 법 형성(Rechtsfortbildung)의 

경계를 짓는 기준이 된다. 

그런데 법문의 가능한 의미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법 해석의 한계를 설정할 수 있다는 전

제는 그럴 듯하지만 실제로 어려움이 있다.71)  법문의 가능한 의미라는 기준은 법문이 일정한 

‘의미의 폭’(Bedeutungsspielraum)을 지니고 있는데,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해석만이 허용되

는 해석이라는 의미이다. 이 경우 의미의 폭을 확정하는 척도가 문제가 되는데, 문언의 의미

의 폭을 확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준을 별도로 제시하지 못하는 한 법문의 가능한 의미는 

형식적인 기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즉, 법문의 가능한 의미의 폭을 확정할 수 있는 결

정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법문의 가능한 의미는 자칫 자의적 해석을 초래할 수 있으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의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다.72)  

(5) 지금까지 생산된 대법원 판결들을 보면 어떤 경우에 목적론적 해석방법에 따라 법 해

석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경우가 목적론적 해석방법의 한계로서 법문의 가능한 의미 

안에 있는 것인지 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이로 인하여 납세의무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

성이 현저히 침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몇 가지 사례를 들면 대법원은 대상판결에서 채무자(소유자)와 경락인 모두가 개인인 경매

가 문언적 의미에서 보면 개인 간의 유상거래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지만 쟁점 경감조항의 

입법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경매가 개인 간의 유상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반면 

소득세의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법정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

96헌바52, 97헌바40, 97헌바52･53･86･87, 98헌바23(병합); 헌법재판소 1999.3.25. 98헌가11･14･15･18(병

합); 헌법재판소 1998.4.30. 95헌바55].

67) 법문의 가능한 의미는 목적론적 해석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법 해석의 한계이기도 하다. 

68) 대법원 2011.7.21. 선고 2008두150 전원합의체 판결.

69) 대법원 2019.4.23. 선고 2018다287287 판결.

70) 대상판결 외에도 대법원 2008.2.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대법원 2020.7.29. 선고 2019두56333 판결; 대

법원 2017.10.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두187 판결 등 무수히 많다.

71) 최봉철, 앞의 논문, p. 281.

72) 이상돈, 앞의 책, p.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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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여 허

용할 수 없다고 하고,73)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그 적용대상인 중소기업법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그 환급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법령74)이 없기 때문에 

해당 세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해석한 바 있다.75)

위의 상반된 판결들을 비교하여 보면 그 판결들이 자의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고, 어

떤 경우에 목적론적 해석방법에 따르는 것인지 예측하거나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Ⅳ. 결 론

대법원은 조세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조세법률주의 요청에 따라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

여야 하고 함부로 확장해석을 해거나 유추해석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여 엄격해석의 원칙

을 유지하여 오고 있다. 즉, 조세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조세부과요

건, 비과세 및 감면요건과 차용개념 등을 포함한 모든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

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

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엄격해석의 원칙은 다른 해석방법보다 문리해석방법에 우선적 순위를 

부여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 있는 해석을 위하여 필요한 목적론적 해석방법 등을 무력화시

키고, 결과적으로는 구체적 타당성과는 괴리된 판결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 모든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률문언의 언어적 의미가 법 해석의 출발점을 이루기는 하지만 문리해석방법에 그

치지 않고 역사적 해석･체계적 해석 및 목적론적 해석방법이 모두 동원되어야 하며, 이 경우 

각 해석방법 간에는 우열관계나 우선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굳이 설득력도 없

고 특별한 의미도 없는 엄격해석의 원칙을 조세법의 해석원칙으로 내세워 납세자와 과세관

청에게 혼선을 일으키게 할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대법원은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리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또는 법문의 가능한 의미 안에서 목적론적 해석을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73) 대법원 2007.6.28. 선고, 2005두13537 판결. 

74)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도 그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75) 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두171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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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대상판결을 비롯하여 판결문들의 내용을 들여다보더라도 어떤 경우가 특별한 사정

이 있는 경우,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

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인지 분명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경우가 목적론적 해석방법의 한계

로서 법문의 가능한 의미 안에 있는 것인지 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인지 가늠할 수 없다. 이로 말미암아 조세법의 

해석에 있어서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침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조세법의 해석에 있어서 목적론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와 그 한계에 관하여 불확정적이고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추상적인 문언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확립된 기준에 따라 조세법을 일관성 있

게 해석함으로써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데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조세법의 해석이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로서 입법자의 정교하지 못한 입법을 

들 수 있다. 입법자가 입법과정에서 규율하여야 할 사항이나 조항을 누락함으로써 입법의 흠

결을 가져오거나 법률문언을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 및 목적과 괴리되거나 맞지 않게 잘 못 

입법한 경우 등이 그 예이다. 이와 같은 입법상의 흠결이나 오류 등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조세법의 해석을 더욱 어렵게 하며,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

라 쟁송의 증가를 가져오는 요인이 됨으로써 행정력의 낭비와 납세협력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조세법상 어떤 제도를 도입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거나 종전의 규

정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고, 조문작업에도 전문가의 자

문을 거치는 등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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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일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3. 미국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Ⅳ. 지방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쟁점 및 대안 검토

  1. 외국납부세액공제 쟁점에 대한 검토 

  2. 입법 대안의 필요성 및 대안 검토 

Ⅴ. 결 론

국문초록: 지방세법은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면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구 지방세법 제

103조의19)하였고,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19는 지방세법이 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면

서 현행 지방세법 제103조의19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

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감면 규정만 신설

하고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감면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법인지방소득세에 외국

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게 됨으로써 이중과세 방지의 취지가 흔들리게 되었고 내국법인의 조세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최근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사례(최근 대법

원 2020. 4. 9. 선고 2020두30399 판결,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두58698 판결 및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50000 판결)에서는 내국법인이 간접외국납부세액에 관하여 세액공제 방법을 선

택하였으나 외국법인세액의 공제 규정 등이 없는 이상 이를 익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봄이 상당

*법무법인 화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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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으로 불산입하여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하여 법인지방소득세에 발생하는 불합리성

을 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법인지방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에 대한 개

선의 필요성과 그 방안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전반을 살필 필요가 있으므로, 본

고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의 일반,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외국제도, 최근 법인지

방소득세와 관련하여 나타난 판결 등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지방세법 제103조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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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지방세법이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지방소득세는 개인 및 법인의 

소득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 중 하나로 소득분과 종업원분으로 구분하여 징수하였고, 

납세의무자는 소득세･법인세 납세의무자(소득분) 및 사업주(종업원분)이며 소득세･법인세액

의 10%(소득분), 종업원 급여총액의 0.5%(종업원분)를 과세하였다. 다만, 위와 같은 종전 지

방소득세 과세체계는, 지방소득세 소득분의 과세표준이 국세에 규정된 각종 공제 및 감면제

도와 세율 등에 의해 결정된 소득세액 법인세액이기 때문에 조세정책이 변경될 때마다 지

방소득세 세수 역시 변동하게 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과세자주권이 없다는 점, 지방소득세는 

독자적인 과세표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수의 안정성과 신장성이 낮고 이에 따라 

재원조달기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 지방소득세는 비례세율(10%)로 되어 있지만 과

세표준인 소득세액･법인세액이 누진세에 따라 부과된 것이기 때문에 동 세액의 10%가 부과

되는 지방소득세 역시 사실상 누진세율구조를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 간 세수불균등성

이 더 커지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점에서 부가세 방식의 지방소득세는 기존 소득할 주민

세로 부과되던 체계에서 2014년 독립적인 산정 및 신고 방식이 이루어지는 세목으로 개편이 

이루어진 바 있다. 

이러한 개편에 따라서 지방세법에서는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소득세와 법인

세의 산정방식을 채택하여 접근하고 있다. 다만, 지방소득세에서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표

준 산정방식을 그대로 차용하는 방식을 채택하다 보니, 소득과세 세목으로서 국제조세와 연

관되어 복잡성이 발생할 여지가 나타나게 되었다. 최근 대법원 2020. 4. 9. 선고 2020두30399 

판결,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두58698 판결 및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50000 

판결은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쟁점

으로 다루고 있다. 

위와 같은 법원 판결 사례들이 나타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개인지방소득세에서는 지방

세특례제한법에서 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조항(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을 규정해 둔 

반면, 법인지방소득세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된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

며 법인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통합하여 공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별도로 두지 않은 상황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방식을 그대로 따르다 보니, 법인세에서 외국납부세액 취급방식 중 세

액공제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에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의제익금이 발생하게 되며, 

법인지방소득세에서는 세액산정 시 이러한 의제익금을 처리하는 것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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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의 일반, 외국납부세액공제 관

련 외국제도 고찰, 그리고 최근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 나타난 판결 등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해결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및 최근 판례 현황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가.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의 의의

납세의무자가 국외원천소득을 얻은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의 거주지국은 속인주의에 

따라 과세를 하고, 소득의 원천지국은 속지주의에 따라 과세를 하므로, 납세자는 동일한 소

득에 대해 거주지국과 원천지국에 이중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에 대

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조세조약을 통해 상대국과 과세권을 조정하고, 

국내법에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납부세액이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것으로 여기에는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

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이에 대한 부가세액이 포함된다. 

외국납부세액은 단순히 내국법인이 외국정부에 직접 납부한 세금(직접외국납부세액, 법인

세법 제57조 제1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국법인이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통

해 배당소득을 얻는 경우 해외의 자회사가 외국에 납부한 세금(간접외국납부세액,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및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발생한 원천소득에 대해 감면 받은 세

액(간주외국납부세액,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처럼 법인세법이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한 취지는 동일한 소득에 대한 국가 간의 중복과세를 방지하

여 내국법인의 조세부담을 감경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1987. 2. 24. 선고 85누651 판결). 이

러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제도는 단순한 입법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상의 

요청에 해당한다. 이중과세란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해 중복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

하는 것(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등 결정)으로 이는 특정 과세대상에 대하여 

단일한 세금을 부과받는 다른 납세자들에 비해 당해 납세자에 대한 재산권 제한의 정도가 

크다는 점에서 헌법상 평등권(헌법 제11조)을 침해하고, 과세 목적에 비해 재산권을 과잉침

해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재산권(헌법 제23조) 및 비례의 원칙(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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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중과세금지 원칙은 헌법상 평등권, 재산권 및 비례의 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헌

법상의 심사기준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실제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이중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세법 규정에 대하여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1992. 

2. 25. 선고 91헌가5, 90헌바3 결정 참조). 헌법재판소는 이중과세금지 원칙을 위헌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거나 위헌성의 표지로 보고 있고 법률의 해석방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법률이 

헌법규범과 조화되도록 해석하는 것은 법령의 해석･적용상 대원칙이라고 판시(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66272 판결)한 바, 이중과세금지 원칙은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외국납부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19의 구체적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중요한 원칙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

제를 적용함으로써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헌법상의 요청이라 보아야 한다. 

또한, 법인지방소득세에 있어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

당하고, 결과적으로 국가간 조세조약의 기본정신에 위배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일반적으로 조세조약은 국외소득에 대 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납부세

액공제방법이나 외국소득 면제방식 또는 외국납부세액 소득공제방법 중에서 하나를 택하고 

있으며,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을 채택할 경우에는 일반세액공제방법을 채택하고 있다.1)  일

반세액 공제방법에 있어서는 국내의 세액을 한도로 하는데, 이 경우 국내의 세액이란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세액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세와 법인지 방소득세를 합한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 인지방소득세에 있어서 외국납부세액

공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가간 조세조약의 기본정신에 위배된다고 할 것

이다.2)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방법은 크게 소득공제방식과 세액공제방식으로 나뉘는데, 소득공제

방식은 원천지국에서 과세된 소득 자체를 거주지국의 과세소득에서 배제하는 것이고, 세액공

제방식은 원천지국에 납부한 세액을 거주지국의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다.3)  소득공제방식

은 다시 원천지국에서 과세된 소득이 거주지국에서 과세상 전액 공제되고, 거주지국은 잔여

소득에 대한 세율결정시 그 공제소득을 고려하지 않는 완전 소득공제 방식과, 거주지국이 잔

여소득에 대한 세율결정시 그 공제소득을 고려하는 누진 소득공제 방식으로 나뉜다. 소득공

제방식은 해외 원천의 소득을 아예 거주지국의 과세대상소득에 합산하는 않는다는 점에서 

1) 이창희,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의 제문제”, ｢서울대학교 법학｣ 제55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479면

2) 정지선･최천규, “지방소득세에 있어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앙법학｣ 제16

집 제3호, 한국법학회, 2014, 366면

3) 강석규, ｢조세법쟁론｣, 삼일인포마인, 2017, 12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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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국제거래에 있어 속지주의를 택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세액공제방식은 외국납부세액 직접공제방식과 외국납부세액 손금산입방식으로 나뉜다. 전

자의 경우 원천지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거주지국의 전체 세액에서 직접 공제해주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 거주지국의 과세대상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다. 직접공제방식은 

다시 원천지국에 납부한 세액 전액을 공제해주는 완전 세액공제방식, 거주지국에서 부담할 

세액에 한하여 공제해주는 일반 세액공제방식으로 나뉘는데, 완전 세액공제방식을 택할 경우 

원천지국의 세율이 거주지국 세율보다 높으면 이중과세 조정을 넘어서서 거주지국의 세수가 

누출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세액공제방식을 택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일반 세액공제방식

을 택하고 있다. 손금산입방식은 직접공제방식보다 감면 효과가 적으나, 공제될 세액이 없는 

결손상태의 법인의 경우 손금 산입된 외국납부세액이 다음 사업연도 이후 각 사업연도소득

에서 공제 되는 이월결손금을 구성할 수 있어 세액공제 대신 손금 산입을 할 실익이 존재한

다.4)  우리나라는 이 중 세액공제방식만을 도입하고 있고 납세자에게 직접공제방식과 손금산

입방식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가 적용되는 유형은 직접외국납부세액 공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가 있다. 

나. 현행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은 직접외국납부세액에 관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

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 제1호에도 불

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서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

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제2호에서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방법: 국외원천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법인세법은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제57조 제4항에서 내국법

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

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

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직접외국

4) 정유석,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한 국제적 이중과세조정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국제회계연구 제

61집, 2015, 2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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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과 마찬가지로 손금산입방식 또는 세액공제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에 대한 세

부담을 경감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법인세법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원천지국의 세율이 우리나라의 법

인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금액한도와 국별한도로 인해 납세자는 외국

납부세액 중 일부만 공제받게 되므로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잔존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방법이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만큼 이중과세의 

문제가 남게 된다. 공제되는 외국납부세액은 외국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전액이 아니

라,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중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

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 2개 이상의 나라에 있는 경

우에는 위와 같은 금액한도를 각 국가별로 별도로 산정한다.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금액 산정과 관련하여, 2014. 12. 31. 이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

해서는 국외사업장이 2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 국가별로 구분하여 이를 계산하는 방법과 

국가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산하는 방법 중 해당 법인이 선택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었으나, 법인세법 시행령이 2015. 2. 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면서 2015. 1. 1. 이

후 개시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국외사업장이 2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별한도액방

법만 적용가능하게 되어 위 사업연도 분부터는 우리나라보다 세율이 높은 국가에 진출하여 

외국정부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 중 공제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세율이 낮은 국가의 한도미

달액에서 공제받는 것이 불가능해졌고, 세율이 높은 국가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한도 초과

에 따른 이월액이 누적되거나 5년의 이월공제기간이 도과함으로써 소멸할 뿐인바, 외국납부

세액 한도초과액의 이월적용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기여하는 부분은 지극히 제

한적이다.

이에 대하여 정부가 2020.7.23. 입법예고5)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부 공고 제

2020-11호)을 보면, 현행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으로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과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방

법으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개정하여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

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

제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 중 손금산입방식을 삭제하고 외국납부세액에 

세액공제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외국납부세액을 익금 산입하거나 손금불산입

5)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0-111호, 20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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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

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액공제 또는 손금

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보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

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

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은 세액공제 또는 손

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것으로 하였으며,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

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

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

법인세액이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법인세액은 이월

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를 한 바가 있다. 

1)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직접외국납부세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세액으로서 초과이윤

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

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 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

세된 세액을 말한다. 직접외국납부세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고, 다만 내국법인이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한 경우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되며, 손금산입방식을 선택한 경우 

위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 과세표준을 구성하지 않게 된다.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경우 원천지국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되거나 손금에 산입될 수 있다. 이 때 세액 공제되거나 

손금 산입되는 외국납부세액은 우리나라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인 소득에 대한 세금에 한한다. 

손금산입의 경우 한도액이 없으나, 세액공제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

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된다. 원천지국에 납부한 세금이 해당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 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직접외국납부세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고, 다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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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법인이 세액공제방식을 선택한 경우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

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되며, 손금산

입방식을 선택한 경우 위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 과세표준을 구성하지 않게 된다.

2)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간접외국납부세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

당금액(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

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당해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외국 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수입배당세액/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외국납부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간접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직접외국납부세액이나 이미 해당 법인의 사업소득을 

구성하고 있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과 달리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액에 

이미 자회사의 외국납부세액이 차감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

는 납세자가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구성하게 한 

다음 다시 세액공제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중공제를 방지하고 있다. 이처럼 간접외국납부

세액은 실제 법인의 사업소득을 구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해당 세액이 세액공제될 

것을 전제로 이를 소득으로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외국납부세액이 익금산입된 법인세법

상의 과세표준을 그대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으면서도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실제 납세자의 소득을 구성하지 않는 의제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응능부담

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직접 소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통해 

소득을 얻는 경우, 해외의 자회사가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내국법인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이다. 모회사가 해외의 자회사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배당 등의 소득을 취하여 그 소득이 모회사의 과세표준에 산입되었을 때 그

에 대해서는 해외의 자회사가 세금을 납부함은 물론 거주지국의 모회사도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이중과세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내국법인은 해외의 자회사로부터 얻은 수입배당금액

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의 계산식에 따른 세액을 세액공제받거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그 계산식은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 수입배당금액 ÷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소득금액-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법인세액)이다. 즉, 해외 

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수입배당금액에 상응하는 부분만을 공제하여 주는 

것이다.6)

한편, 수입배당금액의 경우 해외의 자회사가 법인세액을 납부하고 난 뒤의 금액을 배당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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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므로,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하기 위해서는 내국법인의 법인

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수입배당금을 세전의 소득으로 환원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법

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는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에 따라 간접외국납부세액을 해당 사업

연도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경우에는 공제되는 외국납부세액 상당액을 익금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간접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직접외국납부세액이나 

이미 해당 법인의 사업소득을 구성하고 있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과 달리, 내국법인이 해외 자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액에 이미 자회사의 외국납부세액이 차감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는 납세자가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이를 익금에 산입

하여 과세표준을 구성하게 한 다음 다시 세액공제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중공제를 방지

하고 있다.

3)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간주외국납부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

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외

국납부세액으로 간주한다.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그 국가에서 발생한 원천소득

에 대해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은 경우 그 감면세액 상당액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에

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제도가 없으면 원천지국에서 부여하

고자 했던 이익을 거주지국에서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원천지국의 감면취지를 살

려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간주외국세액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은 미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선진국과의 조세조약에서 간주외국

세액공제조항을 두고 있다.

간주외국납부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국외원

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으로서 조세조약에 따른 감면효과가 내국세의 부과

로 상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납세자는 세액공제의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고, 손금산입방법을 

선택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함으로써 과세표준을 구성하지 않도록 할 수도 있다. 간주외국납부

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

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으로서 조세조약에 따른 감면효과가 내국세의 부과로 상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납세자는 세액공제의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고, 손금산입방법을 선택하여 필

요경비에 산입함으로써 과세표준을 구성하지 않도록 할 수도 있다. 간주외국납부세액은 법인

6) 김홍철,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의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설 지방세교육관 개관기

념 세미나 발표집, 2018, 1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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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제57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1항 각호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데, 

이는 납세의무자가 조세조약에 따라 얻게 되는 세액감면의 효과를 내국세의 부과로 인해 상

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 지방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의 변천

종전 지방세법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산출된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

부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상 존재하는 세액 공제나 감면에 관한 규정

이 지방소득세에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즉, 종전 지방세법에서의 납세의무자

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세액공제 받거나 손금 산입한 외국납부세액에 상

응하는 부분만큼 과세표준이 감소된 채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국세에서 외국납부세

액공제 제도를 도입한 효과를 지방세에도 고스란히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개정 지방세법은 

종전과 달리 과세대상소득 및 과세표준의 계산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르되 세액 공제와 감면

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별도로 규정하게 함으로써,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상의 세액 공제･감

면 규정이 지방세법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

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세액공제 및 감면에 관하여, 개

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현행 지방세법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 19는 지방세법이 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면서 현행 지방세법 제103조의 19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규

정을 명확히 하였다. 

2. 법인지방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한 최근 판례 동향

가.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사례: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50000 판결

1) 사실관계 

원고는 2014 사업연도 및 2015 사업연도에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 소재하는 외국자회사로

부터 받은 이익배당금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외국납

부세액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면서 이를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익금 산입하여 

2015. 3. 31. 2014 사업연도 법인세를, 2016. 3. 31. 2015 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신고하였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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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2014 사업연도, 2015 사업연도에 관한 법인지방소득세로 이 사건 외국

납부세액을 익금 산입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원고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지방세법 제103조의19에서 말하는 ‘법인세법 제

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을 의미하

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 제13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세법에 외

국납부세액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없는 이상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1심 법원의 판단(2017. 12. 20. 선고 2017구합68067 판결)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

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

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

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또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그리고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인바, 이때 법인세법 제57

조 제4항, 제1항 제1호에 따라 세액공제된 외국법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한편 지방세법 제103조의19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

세법 제103조의19의 문언상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되어야 함이 

명백한바, 법인세법에 따른 의제익금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는 점, 납세의무자로서는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외국납부세액에 관하여 손금 산

입 방법 또는 세액공제 방법 적용에 따른 산출세액을 비교하여 이를 선택할 수 있고 이때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의 산출세액까지 고려할 수 있는바, 법인지방소득세의 경

우 외국납부세액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손금 산입 방법 적용을 

선택한 납세의무자에 비해 세액공제 방법 적용을 선택한 납세의무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

나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결과가 초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수원지방법원 2017. 12. 20. 선고 

2017구합680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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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심 법원 및 대법원의 판단 

외국법인세액을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제1항은 동

일한 소득에 대한 국가 간의 중복과세를 방지하여 내국법인의 조세부담을 감경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1987. 2. 24. 선고 85누651 판결 등 참조).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

호는 이러한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제1항 제1호에 따라 

세액공제되는 외국법인세액은 외국에 세액을 납부하기에 앞서 일단 국내 법인의 소득을 구

성하였다고 의제하여 익금산입한 후 외국세액 납부에 따른 세액공제의 수순을 밟도록 한 것

이다. 즉,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익금으로 보는 데에는 이에 대한 

세액공제가 뒤따른다는 점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서, 외국법인세액이 세액에서 공제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익금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가 ‘외국

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만일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법인세액이 세액공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익금에 

포함시킨다면 손금 산입을 선택한 경우에 비해 과세표준이 외국법인세액의 두 배에 해당하

는 금액만큼 증가하게 되고, 이로써 오히려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내국법인

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세액공제를 전제로 의제되는 익금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응능부담의 원칙에도 반하게 된다. 

또한 지방세법 제103조의19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

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세액공제가 없는 경우에도 외국법인세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

2호에도 반하는 결과로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세법 제103조의19의 위 문언은, 피고들 

주장과 같이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신고’된 금액이 곧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같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는 없고, 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법인세법에 따르라는 뜻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지방세법상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이 사건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지방

소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8. 6. 12. 선고 

2018누33038 판결)고 판결하였고, 대법원은 같은 취지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판결(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50000 판결)을 함으로써 판결을 확정하였다. 

4) 쟁점 및 의미 

이 사건의 쟁점은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 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서 의제익금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산정되고, 이후 외국납부세액공제 체계를 통해 세액공제가 이루어지는 구조인 반

면, 법인지방소득세에서는 세액공제를 전제로 포함된 의제익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것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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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공제하는 체계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해당 의제익금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부

당하다는 점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 체계는 법인세의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차용하여 독립적

으로 계산되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금액과 법인세 과세표준금

액이 동일하다는 점을 상정하여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법원

은 지방세법 제103조의19의 문언은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신고된 금액이 곧 법인지방소득세

의 과세표준과 같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는 없고, 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법인세법에 따르라

는 뜻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지방세법상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나.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사례: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두58698 판결

1) 사실관계 

원고는 석탄 생산가공 및 판매사업, 해외자원개발 사업,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완전자회사를 지배하는 완전모회사로서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76조의8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으로 원고와 이 사건 각 자회사의 사업소

득을 신고하였고 2014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세액공제방법과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방법 중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하여 구 법인세

법 제15조 제2항 제2호, 제21조 제1호에 따라 직접외국납부세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간접외국

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여 이 사건 2014 외국납부세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한 후, 2014 외국납

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았으며 2014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및 2015 사업연도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의19에 따른 과세표준의 산정에 있어 법인세 신고와 마찬가지로 외국납부세액 중 

직접외국납부세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이 사건 외국납부세액 중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

배당금에 대응하는 법인세액에 해당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였다.

2) 1심 법원의 판단 

원고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는 이 사건 직접외국납부세액을 법인세액에서 공제 

받을지 손금에 산입할지 선택할 수 있었으나,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는 

위와 같은 선택 권한이 없었을 뿐 아니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당시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이 사건 직접외국납부세액이 세액공제 없이 익금에 포함된다는 것까지 가정하여 전체적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어야 한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바, 이 사건 직접외국납부세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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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는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익금으로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가 간의 중복과세를 방지하고 내

국법인의 조세부담을 감경하기 위하여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에 따라 세액공제되는 외국

법인세액을 일단 내국법인의 소득으로 익금산입한 후 외국세액 납부에 따른 세액공제의 수

순을 밟도록 한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으로 

보는 데에는 이에 대한 세액공제가 뒤따른다는 점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는바, 내국법인이 이 

사건 간접외국납부세액에 관하여 세액공제 방법을 선택하였으나 외국법인세액의 공제 규정 

등이 없는 이상 이를 익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간접외국납

부세액을 익금으로 불산입하여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간접외국납부세액에 있어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는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에 관

하여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라

고 규정하여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만 익금에 산입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19는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과세표준’

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 19의 위 문언은 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법인세법에 따르

라는 뜻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서울행정법원 2019. 4. 11. 선고 2018구합62942 판결). 

3) 2심 법원 및 대법원의 판단 

원천지국의 법인세율이 우리나라의 법인세율보다 높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에 있어서 이

중과세의 문제가 존재하게 되고,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공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직접외국납부세액을 손금에 불산입하거나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 자체로 이중과세가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세액공

제를 통하여 이중과세가 조정되는 것이므로, 세액공제규정이 없는 법인지방소득세에 있어서

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사용하기 어렵다.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세액공제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에 불산입하거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공제를 허용하는 구 법인세법 제57조의 취지에 반한다. 직접외국납부세

액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 즉 익금이

라고 볼 수 없는 것이 명백하고,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의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구 법인

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는 의미 역시 세액공제나 적어도 손금산입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또한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는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

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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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의제 익금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법인

지방소득세에 관하여 세액공제규정이 없는 이상 위 의제 익금 규정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지방세법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인 소득을 과세표준으

로 하되 개별적인 사유에 의한 세액공제나 감면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법인세와 다

른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어 지방세와 법인세는 전체적인 구조와 목적에 차이

가 있다.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19의 신설 이유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법인세의 과

세표준과 동일하게 하는 데 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 등을 고

려하면,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19를 신설할 당시 입법자의 의도가 법인세에 관하여 외국납부

세액의 공제를 택한 내국법인에 대하여 세액공제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인지방소득세

의 과세표준을 언제나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하려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지방세

법이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면서 개인지방소득세에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규

정하고 법인지방소득세에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 어렵고(서울고등법원 판단(2018. 6. 12. 선고 2018누33038 판결), 대법원은 같은 취지에

서 심리불속행 기각판결(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두58698 판결)을 함으로써 판결을 확

정하였다. 

4) 쟁점 및 의미 

이 사건의 쟁점은 지방세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법인세법과 같은 세액공제규정을 두

고 있지 않으므로, 법인세법상의 산정방식을 준용하여 직접납부외국세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간접납부외국세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지방소득세가 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와 조세조약

은 국내법의 특별법으로 국내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므로 외국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납부할 경우 세액공제가 허용되어야 하므로 조세조약의 취

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산정단계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법원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세액공제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에 불산입하거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공제를 허

용하는 구 법인세법 제57조의 취지에 반하고,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으로 구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는 의미 역시 세액공제나 적어도 

손금산입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는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

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명시하고 

있어서 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의제 익금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법인지방소득세에 관하여 세액공제규정이 없는 이상 의제 익금 규정 역시 적용되지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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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보고 있다. 

다.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사례: 대법원 2020. 4. 9. 선고 2020두30399 판결

1) 사실관계 

원고는 국내외 자회사 지배 및 부동산 임대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4 사

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직접외국납부세액과 간접외국납부세액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액공제방

법과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방법 중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하여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

2호, 제21조 제1호에 따라 직접외국납부세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

입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이 사건 2014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았다. 원고

는 직접외국납부세액 및 간접외국납부세액에 관하여도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하여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 제21조 제1호에 따라 직접

외국납부세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이 사건 2015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았다. 

원고는 2014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및 2015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서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의19에 따른 과세

표준을 산정하며 법인세 신고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외국납부세액 중 직접외국납부세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이 사건 외국납부세액 중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배당금에 대응하는 법

인세액에 해당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였다. 

2) 1심 법원 판단

원고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는 이 사건 직접외국납부세액을 법인세액에서 공제 

받을지 손금에 산입할지 선택할 수 있었으나,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는 

위와 같은 선택 권한이 없었을 뿐 아니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당시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이 사건 직접외국납부세액이 세액공제 없이 익금에 포함된다는 것까지 가정하여 전체적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어야 한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바, 이 사건 직접외국납부세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간접외국납부세액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법인세 신고‧납부에 있어 세액공제방법

을 선택하였고, 이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서 위 금액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중 익금에 산입되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다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는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익금으로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가 간의 중복과세를 방지하고 내국법인의 조세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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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하기 위하여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에 따라 세액공제되는 외국법인세액을 일단 내국

법인의 소득으로 익금산입한 후 외국세액 납부에 따른 세액공제의 수순을 밟도록 한 것이므

로,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으로 보는 데에는 이에 대한 

세액공제가 뒤따른다는 점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 그러므로 내국법인이 이 사건 간접외국

납부세액에 관하여 세액공제 방법을 선택하였으나 외국법인세액의 공제 규정 등이 없는 이

상 이를 익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

금으로 불산입하여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는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만, 즉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만 익금에 산입하도록 명시

하고 있다. 즉 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의제익금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지방소득세에 관하여 공제규정이 없는 이상, 의제익금규정 역시 적용되지 

않아야 하고, 따라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는 익금으로 산입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동일한 소득에 대한 국제적 이중과세 등 불합리를 시정하

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국내기업의 이중과세를 방지하여 기업의 대외진출

을 촉진하고 조세부담면에서 기업의 국내투자와 해외투자 간에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재해손실세액공제나 투자세액공제 등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개별사유로 인한 세액공제와 

같이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제주지방법원 2019. 8. 6. 선고 2018구합5431 판결). 

3) 2심 법원 및 대법원의 판단

2심 법원은 1심 법원과 같은 결론을 유지(광주고등법원 2019. 12. 4. 선고 제주2019누1359 

판결)하였고, 대법원은 같은 취지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판결(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두

58698 판결)을 함으로써 판결을 확정하였다. 

4) 쟁점 및 의미 

이 사건의 쟁점은 지방세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법인세법과 같은 세액공제규정을 두

고 있지 않으므로, 법인세법상의 산정방식을 준용하여 직접납부외국세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간접납부외국세액을 익금에 불산입하여 법인지방소득세가 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와 조세조

약은 국내법의 특별법으로 국내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

부간의 조세조약 제23조 제1항에 따라 일본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

세를 납부할 경우 세액공제가 허용되는바, 조세조약의 취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산정단

계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 법원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는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만 익금에 산입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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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제익금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고, 법

인지방소득세에 관하여 공제규정이 없는 이상, 의제익금규정 역시 적용되지 않아야 하므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는 익금으로 산입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나,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동일한 소득에 대한 국제적 이중과세 등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

으로서, 그 목적이 국내기업의 이중과세를 방지하여 기업의 대외진출을 촉진하고 조세부담면

에서 기업의 국내투자와 해외투자 간에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재해손실세액공제나 투

자세액공제 등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개별사유로 인한 세액공제와 같이 보기는 어려운 면

이 있다고 보고 있다. 

Ⅲ.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외국제도 고찰

1. 조세조약상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국제조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게 되는 이유는 이중과세 효과를 제거하여 

자본수출에서의 조세 중립성을 달성하고자 하는데 있다. 기본적으로 소득과세와 연관된 국제

조세 맥락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게 되는 이유는 자본수출에서의 조세 중립성

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조세 중립성은 조세 부담에 따라서 납세자의 행동양식이나 투자에 

변화가 생기는 제도 인센티브가 발생하는 것을 지양하는 것을 말한다. 자본에 대한 조세 중

립성은 자본수출에서의 중립성과 자본수입에서의 중립성으로 나누어지는바, 자본수출에서의 

조세 중립성은 투자 장소에 있어서의 조세 중립성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내 자본이 

해외로 투자되더라도 외국과 동등하게 취급하고자 하는 것이고, 자본수입에서의 조세 중립성은 

투자 원천에 있어서의 조세 중립성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거주지국 투자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을 비교하여 볼 때, 그 투자에 따른 조세 부담이 동등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제조세에서 국외 원천소득과 그 세액에 대한 취급 방식은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서 납부

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외국납부세액을 손금(비용)으로 취급하는 방식, 국외 원천소득에 대

해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국내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식, 국외 

원천소득을 국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익금(수익)으로 포함시키지 않으며, 

이에 대응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에 관한 제도는 운영하지 않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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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중조세조약 

한･중조세조약7)  제23조 제1호에서는 이중과세의 회피방법에 대해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

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

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중국 내의 원천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중국의 법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중국의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

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중국 내의 원천소

득이 한국의 조세납부대상이 되는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중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중국 

거주자가 한국으로부터 소득을 취득할 경우, 한국의 법과 이 협정의 제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세액은 동 거주자에게 부과되는 중국의 조세로부터 공제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공제 세

액은 중국의 조세법령에 따라 산출된 중국의 소득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한국으로부터 

취득한 소득이 한국의 거주자인 회사에 의하여 중국의 거주자이며 배당지급회사의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회사에게 지급되는 배당인 경우, 공제세액 계산에 있어 배당지급 회

사가 그의 소득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납부하는 세액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중조세조약 제23조 제1호에서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

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중국 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중국의 법과 이 협정에 따라 납

부하는 중국의 조세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되나 그 

공제세액은 중국 내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납부대상이 되는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중과세의 회피방법

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나.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8)  제23

조 제1호에서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한 대한민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

공제허용에 관한 대한민국 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대한민국의 거주자가 이 협약

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법상 일본에서 과세되는 소득을 일본에서 취득하는 경우에, 당해 소득

과 관련하여 납부할 일본의 조세는 당해 거주자에게 부과되어 납부하는 대한민국의 조세로

7) 한･중조세조약, 1994.3.28. 서명, 1994.9.28. 발효

8)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1998.10.8. 서명, 

1999.11.22.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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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세액공제 금액은 당해 소득에 대하여 세액공제 전에 적

절하게 산출된 대한민국의 조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일본에서 취득하는 소득

이 일본의 거주자인 법인이 배당고지일 직전에 계속하여 6월이상 그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2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거주자인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인 경우, 세액

공제를 함에 있어서 그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과 관련하여 일본법인이 납부하는 일본의 조세

를 고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 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한 일본의 조세로부

터의 세액공제 허용에 관한 일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본의 거주자가 이 협약

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과세되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에, 당해 소득과 관련하여 납

부할 대한민국의 조세는 당해 거주자에게 부과되어 납부하는 일본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세액공제 금액은 당해 소득에 대하여 적절하게 산출되는 일본의 조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서 취득하는 소득이 대한민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이윤의 분배

가 발생하는 회계기간의 종료직전 6월동안 배당지급 법인에 의하여 발행된 의결권 있는 주

식 또는 당해 법인의 총발생주식의 25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일본의 거주자인 법인에

게 지급하는 배당인 경우,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서 그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과 관련하여 대

한민국법인이 납부하는 대한민국의 조세를 고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23조 제1호에서 일본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해 대한민국 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대한민국의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에서 과세되는 소득을 일본에

서 취득하는 경우에, 당해 소득과 관련하여 납부할 일본의 조세는 대한민국의 조세 금액에서 

세액공제를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일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가. 일본의 지방소득세 개요

일본에서의 지방세는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개인주민세 소득할, 

개인사업세, 법인사업세, 지방법인특별세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법인주민세, 법인세할은 

2010년까지 우리나라에서 부과했던 것과 동일하게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을 기초로 하는 부가

세 방식이다.9)

국세인 소득세 세율은 5∼40%의 초과누진세율이나 지방소득세는 국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지방소득세제로 분류되는 세목은 도･부･현의 도부현민세, 

9) 서희열･손창용･박금서,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의 합리적인 도입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8, 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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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세, 시정촌민세와 동경도의 도민세, 사업세, 특별구민세, 시민세이다. 각 세목의 세세목

으로는 개인주민세 소득할, 법인주민세 법인세할, 개인사업세, 법인사업세가 해당되며 그동안 

우리나라의 지방소득세제는 일본의 과세체계의 일부를 가져옴에 따라 2010년까지의 세목은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다.

주민세는 소득할과 법인세할로 구분되고, 소득할은 국세인 소득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

으로 하며 법인세할은 국세인 법인세의 소득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으며 도도부

현과 시정촌에서 비례세율이 정하여져 안분과세하고 있다. 

나. 일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일본세법 제41조에서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9조에서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공제한도액의 범위내에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공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손금산입과 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 일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제

도는 1953년에 처음 도입되어 직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해서만 운영하였다가 1962년에 국별한

도제를 일괄한도제로 변경하면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도입하였다. 2009년부터는 간

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폐지하고 외국의 자회사로부터의 수취한 배당금은 법인의 수익

으로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모회사의 익금에 불산입하도록 조치하였다.

일본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에서 원천소득이 발생한 경우 원천소득국의 법령에 따라 

소득세나 주민세에 해당하는 세금이 과세하게 되면 일본 내에서 부과되는 소득세와 주민세

와 이중과세가 되어 이를 조정하기 위해 도입된 취지는 같다. 다만,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에

서 부과된 소득세나 주민세에 대해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하고 잔여액에 대해서는 2차로 

도부현민세에서 공제하고 다시 잔여액이 있는 경우 시정촌민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지방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세 세목에서의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이루어진 

후에 지방세(주민세: 도부현민세, 시정촌민세)에서 공제하게 된다. 법인의 경우, 외국에서 납

부한 소득과세액을 국세 공제한도 금액까지 공제한 이후에 남은 잔여액에 대해서 지방세(법

인세할 주민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일본 지방세법 제53조 제26항)인데 시정촌민세의 경우, 

지방세법 제321조의 8 제26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할 도도부현 민세에서 외국납부세

액을 공제한 후에 시정촌민세에서 남은 금액을 공제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321조

의 8 제26항은 기본적으로 지방세법 제53조 제26항의 내용과 동일하나, 시정촌민세에서 외국

납부세액을 공제하기 전에 공제하는 세액 범위에 법인세 할 도부현민세를 포함시키는 구조

이다.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외국납부세액공제 중 직접외국납부 세액공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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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만 있을 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는 없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

와 다르게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해외의 자회사가 

국내 모회사로 배당하는 금액의 경우에 그 금액의 95%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아서 간접외국

납부세액공제 제도를 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해외자회사가 국

내 모회사로 배당하는 경우에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소득으로 산입하기 때문에, 그 배당

금액에 관하여 외국 법인세를 직접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한도의 금액에서 공제를 해주

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일본과 우리나라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가 정확하게 대응되는 것은 아니다.10)

3. 미국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가. 미국의 지방소득세 개요

뉴욕주･뉴욕시 지방소득세는 2012년 기준으로 뉴욕주에는 광역지방정부에 해당하는 57개

의 카운티가 있으며, 카운티 내에는 1,543개의 기초지방정부가 있고 특수목적에 따른 지방정

부로 679개의 교육구와 1,174개의 특수구가 있다. 뉴욕주세의 세목은 개인지방소득세, 법인지

방소득세, 사업세, 소비세, 판매 및 이용세, 부동산이전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뉴욕시세는 

개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재산세, 사업세, 판매 및 이용세, 기타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세로 비법인사업세와, 소비 및 기타세로 담배세, 상업용 임차세, 호텔세, 주세, 부

동산이전세, 택시면허이전세, 유틸리티세 등이 있다.

뉴욕주와 뉴욕시의 모두 개인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소득 산정은 연방정부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하며 뉴욕주의 개인지방소득세 과세소득은 기초인 뉴욕주 조정총소득은 연방조정총

소득을 기초로 하여 뉴욕주의 법률에 따라 부가 또는 차감금액을 산정한다. 뉴욕주와 뉴욕시

의 개인지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의해 각각 4∼8.82%, 2.907∼3.876%의 세율을 적

용하는 초과누진세율체계이다. 과세표준은 뉴욕주는 8개, 뉴욕시는 5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지

며 결혼, 소득신고 유형 등에 따라 상이하고 뉴욕주의 개인지방소득세는 뉴욕주의 거주자와 

비거자이나 뉴욕주에 소득을 얻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뉴욕주와 뉴욕시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소득의 경우에는 연방과세이익을 기초로 하여 산

정되는 사업소득과 사업자본이 되며 사업소득의 적용세율은 0∼7.1%로 소득규모 또는 산업

특성에 따라 다르고 사업자본의 적용세율은 0.04∼0.15%로 산업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 

뉴욕주에 거주하는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자는 사업영위, 자산임대 또는 소유하거나 사무실을 

10) 이광영, “개인지방소득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법무대학원, 2019, 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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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고 있는 모든 기업으로 기존에는 은행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2015년 이후 지방소득세

의 개선에 따라 은행도 포함하게 되었다.

나. 미국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미국은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미국세법 제901조의 세액공제를 선

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75조의 규정에 따라 그 세액을 공제대상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어 세액공제와 손금산입 중 어느 하나의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세법은 2007년부터 소득유형을 수동적 소득과 일반소득의 두 가지로 간단히 구분하여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를 계산하고 있는데, 여기서 수동적 소득이란 이자, 배당, 임대료, 

사용료소득, 연금소득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17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법인의 해외자회사에 유보된 소득을 국내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미국법인의 해외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익금에 불산입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연방소득세를 계산할 때 

외국납부세액을 항목 공제받을 경우에는 주 소득세의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게 되며 대부분 

주정부들은 항목공제 방식을 선택할 경우 세액공제 방식과 달리 연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낮아지게 되며, 연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주소득세의 과세표준도 함께 낮아지게 되

어 캘리포니아, 뉴욕 등 주정부들은 연방소득세에서 공제된 금액을 고려하여 주 소득세의 과

세표준을 높이는 경우도 있다.11)

Ⅳ. 지방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쟁점 및 대안 검토

1. 외국납부세액공제 쟁점에 대한 검토 

가. 판례에서 나타나는 쟁점사항 검토

최근 대법원 2020. 4. 9. 선고 2020두30399 판결,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두58698 판

결 및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50000 판결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직접외국납부세액

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직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하였

고, 이후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중 손금에 불산입

11) 이광영, “개인지방소득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법무대학원, 2019, 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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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는데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가 제57조에 따른 직접외국납부세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취지는 직접외국납부세액을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때문이고, 

법인세의 신고‧납부에 있어서 세액공제 방법을 선택한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에 있어 외국법

인세액의 세액공제를 허용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내국법인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나아가 직접외국납부세액이 과세표준 중 손금에 불산입된 것은 세액

공제를 전제한 것인바, 이를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

액이라고도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응능부담의 원칙에도 반하게 

된다. 아울러, 원고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는 직접외국납부세액을 법인세액에서 

공제 받을지 손금에 산입할지 선택할 수 있었으나,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에는 위와 같은 선택 권한이 없었을 뿐 아니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당시 법인지방소득세

에서 직접외국납부세액이 세액공제 없이 익금에 포함된다는 것까지 가정하여 전체적인 과세

표준을 산정하였어야 한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바, 직접외국납부세액을 손금으로 산입

하여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납부에 있어 세액공제

방법을 선택하였고, 이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서 위 금액이 법인지방소득세

의 과세표준 중 익금에 산입되었고,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는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익금으로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가 간의 중복과세를 방지하고 내국법인의 조세부담을 감경하기 위하여 구 법인세법 제57

조 제4항에 따라 세액공제되는 외국법인세액을 일단 내국법인의 소득으로 익금산입한 후 외

국세액 납부에 따른 세액공제의 수순을 밟도록 한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에 따

른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으로 보는 데에는 이에 대한 세액공제가 뒤따른다는 점이 당연

히 전제되어 있다. 그러므로 내국법인이 간접외국납부세액에 관하여 세액공제 방법을 선택하

였으나 외국법인세액의 공제 규정 등이 없는 이상 이를 익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봄이 상

당하므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으로 불산입하여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12)  

나. 법인지방소득세의“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해석 

지방세법 제103조의19 본문상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대하

여 법률상 해석은 법인세의 과세표준 산정방식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의 소득

12) 대법원 2020.4.9. 선고 2020두303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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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를 위한 동일한 산정방식을 거치게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에서는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본

문에서 다시 제21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을 본문에 삽입해둠으로써 법인세법상 과

세 처리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소득에 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조세는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의 외국법인세액도 포함된다. 특히 외국법인세

액을 손금에 불산입하는 것은 세액공제 가능성에 따른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57조에서는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외국법인세액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 방식뿐만 아니라, 손금산입 방식도 납세

자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4조에서는 내국법인에 대해서 각 사

업연도 소득의 범위에 국외 원천소득을 포함하는 구조로 내용을 두고 있다. 국외 원천소득을 

법인세의 과세대상 범위 소득으로 포함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서 일정

한 국외 납부세액 부담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이에 대해서 납세자는 일정한 중복된 조세부

담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법인세법 제57조에서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해서 공

제하여 이중과세될 수 있는 부분을 제거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2. 입법 대안의 필요성 및 대안 검토 

가. 입법 대안의 필요성

앞서 검토한 사실관계와 제도 해석 사항 내용들과는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공제의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다.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에 따라 법인세

법상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그대로 따를 경우에 세액공제 방식상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의제

익금은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그대로 산입된 채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해석만으로 유연하게 접근할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해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수정

하기 위해서는 입법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체계가 한계점에 도달해있다는 것은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가 동일한 과세표준 산정방식

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통합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세액공제되는 

외국지방소득세 상당액과는 별도로 국내 법인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과대계상된 채 남아 

인위적으로 세금에 대해 다시 세금을 물리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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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방세법 제103조의19는 과거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방식과 동일한 산정방식을 사용

하여 계산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금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 과세표준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금액으로 하도록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에

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의제익금이 여전히 법인지방소득세의 과

세표준에 반영된 점은 달라지지 않았다.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는 국제적인 이중과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헌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입법된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 이중과세의 문제는 법인지방소득세에도 

동일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원천지국의 세율이 우리나라의 법인세율보다 높은 경우 외국

납부세액공제의 금액한도와 국별한도로 인해 납세자는 외국납부세액 중 일부만 공제받게 되

므로,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잔존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 받을 방법이 없고 그에 상응하는 만큼 이중과세의 문제가 남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

표준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필요성이 있게 된 것이다.

나. 법인지방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입법 대안

1) 제1안: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는 법률조항을 신설하는 방안 

지방세법 제103조의22에서는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

공제 및 세액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인지방소득세 특례

는 조세형평상 반드시 필요한 규정에 한정하여 입법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현행 지방세특

례제한법 제97조에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산출세액에 한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도 외국의 세율이 국내보다 더 높은 경우에는 추가 세부담

이 발생함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도 납부단계에서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국가 간의 이중

과세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를 신설하여 외국납부세

액을 적용할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함께 공제받을 수 있도록 개정함이 조세평등원칙에 

합당할 것이다.

다만,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공평하게 적용하도록 개

선하되 우리나라의 내국세율이 높은 데에도 불구하고 국세인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공제받

은 후 지방소득세도 공제받게 되면 오히려 이중공제가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곧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이미 전액을 공제받은 경우일 것이다. 따라서 지방소득세에서 외

국납부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국세의 세액공제 제도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외국

납부세액 공제방식을 적용하되 일본과 같이 국세에서 공제한 이후 그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

에서 공제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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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제1항을 신설하여 내국법인 또는 연결법인의 각 사

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

액에서 외국법인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법인세액이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의 100분의 10보다 적은 금액을 한도로 적용하도록 규정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제2항을 신설하여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

국소득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의 100

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

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제2안: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법률조항을 신설하는 방안

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

도록 과세방식을 합리화하고 외국납부세액이 있는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계산 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서 외국납부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57

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규정한 지방세법 제103

조의19 제2항을 신설하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

하고,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한 이후에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며 외국법인세액 중 과세표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

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차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최근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사례(대법원 2020. 4. 9. 선고 2020두30399 

판결,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두58698 판결 및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50000 

판결)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체계에서의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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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된 익금 발생분에 대한 취급,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간 과세표준 산정방식 공유에 따

른 문제점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방식과 

외국납부세액공제 체계에 대하여 살펴보고, 판결에서 나타나는 법원의 판단 논리 등에 대해

서 분석하였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하여 법인세법과 유기적인 관련성을 맺고 일원

화된 세액공제 체계를 두고 있다. 법인세에서는 외국납부세액 취급방식 중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하면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의제익금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지만 해당 금액은 세액공

제를 통해 조정된다. 반면, 법인지방소득세에서는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그대로 따르

지만,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의제익금에 대한 처리 방식을 규정해두지 않아 최근 판례가 

등장하게 된 것이었다. 

최근 판례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단 논리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 법인세와 법인지방

소득세가 법인세 측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금액을 공제하는 통합된 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공평이나 지방세의 과세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하여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에서 각각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중 하나로, 완전하게 독립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특히 법원은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과세표준 산정방식에 있어서 과세표준상 세액공

제가 직접적으로 전제되어 있지 않다면, 익금으로 볼 수 없는 금액은 당연하게 제외하거나 

또는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식을 별도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다만, 법원의 이러한 

해석과 접근 방식은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된 부분을 다시금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손금을 산

입하여, 이중으로 비과세될 수 있는 금액이 발생하게 되는 등 오히려 조세공평에 반하는 문

제점이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9 개정에 따라서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

세표준금액이 동일한 것으로 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근원적으로 법인세법상 발생된 의제익

금이 과세표준에 반영되어 남게 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성에 주목하여 법인지방소득세에

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는 방안과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법률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입법 대안으로 제시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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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egal and regional income taxes under the Local Tax Act. A Study 

on the Calculation of Taxation Standards for Deduction of Tax 

Amount on Foreign Payments

Cho, Chang-Jun

The Local Tax Act was amended to subparagraph 12153 of the Act 2014 and defined 

the standard for taxation of legal and local income taxes on income in each business year 

as calculated under Article 13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03-19 of the Local Tax 

Act), and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only newly established a tax 

deduction for individual local income taxes and does not provide a separate provision for 

tax deduction and reduction for legal and exemption for income taxes. In the recent 

controversial case regarding the income tax on legal and administrative capital (the 

Supreme Court’s 2020. 4. 9. Sentencing 2020Du30399, the Supreme Court’s 2020. 3 12. 

Sentencing 2019Du58698 and the Supreme Court’s 2018. 10. 25. Sentencing 2018 Du50000), 

a domestic corporation chose the tax deduction method for indirect foreign taxes, but it 

cannot be included in the pension unless there is a deduction provision for foreign 

corporate taxes. 

In this study, we would like to analyze the irrationality that occurs in the income tax 

for legal and social security in relation to the deduction of foreign payment tax under the 

Local Tax Act and suggest a plan for improvement. Therefore, to analyze the need for 

improvement in the deduction of foreign payment tax for legal and regional income tax, 

and to analyze its methods, we would like to examine the overall foreign payment tax 

deduction system, foreign system related to foreign payment tax deduction, and recent 

rulings related to legal and indirect income tax and present legislation to resolve them.

Key words: Local Income Tax on Corporate Income, Foreign Tax Credit Regime, Local 

Tax Act Article 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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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신탁은 영미에서 출현한 제도로써 일본을 통해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 우리나라 신탁법은 

1961년 신탁법이 제정된 이래 2011.7.25 전면 개정되어 2012.7.26부터 시행되고 있다. 일본은 

2016.12.15 신탁법을 대폭 개정하면서 동시에 신탁세제를 정비한 반면, 우리나라는 신탁법 개

정에 부응하는 신탁관련 세법의 개정이 그 동안 이루어지지 않아 신탁의 활성화에 많은 장

애가 되어 왔다. 2020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신탁관련 세제가 대폭 수정･신설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금번 신탁관련 세법개정안은 신탁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위탁자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

하여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다양화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소득과세에 있어서는 원칙

적으로 수익자 과세, 예외적으로 위탁자 과세방식을 취하면서, 위탁자 수익증권발행신탁, 목

적신탁 등에 대하여는 법인과세신탁을 선택적으로 도입하는 방안,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원칙적인 위탁자(예외적 수탁자) 과세방식에서 수탁자(예외적 위탁자) 과세방식으로 변경하

는 방안,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는 방안, 또한 유언대용신

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의 경우 수익자에 상속세가 과세됨을 명확히 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어, 

신탁세제가 대폭 개정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세법개정안의 고무적인 특징은 ‘위탁자가 신탁을 통제･지배하는 경우로서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 등’에는 위탁자를 실질수익자로 보아 부가가가치세, 소득(법인)세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실질과세를 하기 위해 신탁

수익자의 범위를 미국이나 일본처럼 신탁을 지배하는 자까지 확장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바

람직하다.

본 논문은 우선 세법개정안에서 시행령에 정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위탁자가 신탁을 통

제･지배하는 경우’에 대한 범위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상증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이라 함) 규정상 신탁수익권의 평가 및 과세시기의 문제점, 수익권 이전시 및 유언대용신탁

과 수익자연속신탁의 과세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 한다.

Ⅱ. 신탁수익권 개념과 실질수익자

신탁의 법률관계는 신탁당사자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신탁세

제의 목적은 실질 담세력에 과세하여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조세중립성을 유지함에 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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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바, 신탁의 법률관계와 신탁세제의 법률관계는 다르다는 점에 착안하여, 세법상 신

탁수익권의 개념을 실질수익자로 확장하고 그 범위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신탁법상 신탁수익권 

신탁법은 제2조(신탁의 정의)와 제5장(수익자의 권리･의무)에서 수익자라는 용어를 사용하

고 있으나, ‘수익자’의 개념 정의를 직접 규정하지는 않았다.

동법 제2조에서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일정한 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신탁의 법률관계에서 그 ‘일정한 자’를 수익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형식상 수익권을 소유한 자가 아닌 자도 신탁법상 ‘수익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

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수익자’를 신탁법 제5장 제1절 제56조(수익권의 취득)에 “신탁행위

로 수익자로 지정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수익자의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제5장과의 체계정합적인 해석상으로는 수익자는 신탁행위로 수익자로 지정된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한편 신탁법은 수익자 지정･변경권을 제5장 제58조에 규정하기는 하였으나 수익권을 규정

한 타 조항에서 수익자 지정･변경권을 수익자의 권리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지 아니 하

였으므로, 수익자 지정･변경권은 신탁법상 수익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탁법상 수익자에는 수익자 지정･변경권자를 포함하지 않으며, 신탁행위로 수익

자로 지정된 자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해 보인다. 

미국 통일신탁법(Uniform Trust Code: UTC)은 ‘수익권’을 “신탁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수

익을 받을 권리”라고 규정1)하고 있고, 일본 신신탁법은 “신탁행위에 기초하여 수탁자가 수익

자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로서 신탁재산에 속한 재산의 인도와 그 외 신탁재산에 관한 급부

과 관련된 채권, 이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와 그 외의 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구할 수 있는 권리”2)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견주어 볼 때, 우리나라 신탁

법상 ‘수익권’도 “신탁재산 및 수탁자에 대한 각종 권리의 총체”3)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견 

타당하다. 

1) UTC §103(7).

2) 일본 신신탁법 제2조 제7항.

3) 이근영, “신탁수익권 양도에 관한 고찰” 󰡔비교사법󰡕 통권 제68호, 2015.2, p.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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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법상 신탁수익권과 그 범위

현행 세법에는 수익권 또는 수익자의 개념 정의가 없다. 그러나 소득세법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에 귀속되는 것”4)으로 보고 수익자가 정해지지 않거나 부

존재하는 경우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간주하고 있으며, 법인세법도 동일한 규

정5)을 두고 있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이 신탁도관이론에 근거한 수익자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이상, 세

법상 수익자의 범위에는 신탁법상 수익자 외에 수익자 미지정 신탁 또는 수익자 부존재 신

탁에 있어서의 위탁자(또는 그 상속인)가 포함된다고 보여진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위탁자과세 규정6)을 두고 있는 바, 이는 부동산 신탁 실무상 위

탁자 과세 관행이 일반화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자익신탁이든 타익신탁이든 불문하고 

위탁자를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수익자 내지 통제권자로 보아 세법상 수익자로 간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신탁법상 처분권이 없는 위탁자를 세법상 처분

권자로 간주한 규정에 대한 의미를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위탁자의 채무 불이행에 해당되

면 위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탁자의 처분권이 행사되는 것으로, 그 이전에는 위탁자에게 실

질적인 처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세법이 재구성한 것이다. 사법상 처분권이 없는 위탁자에

게 세법상 처분권을 인정한 토대에는 사실상 수익권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해당규정은 세법상 수익자의 개념을 신탁법과 달리 위탁자로 확대한 규정으로 해

석될 수 있다.

현행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상증세법은 수익자 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납세의무자는 

수익자이며, 과세대상은 수익권 또는 수익권에 기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이다.

세법에 독자적인 ‘수익자’ 개념 정의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해석론상 신탁법상 ‘수익자’의 

개념을 차용하여 세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미국과 일본은 세법상 수익자의 개념을 신탁법과 달리 경제적 실질에 입각하여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미국은 위탁자신탁 제도를 두어 위탁자를 실질적으로 수익자 개념에 포섭하

였으며, 일본은 간주수익자를 수익자로 보고 있다. 

4) 소득세법 제2조의 4.

5) 법인세법 제5조 제1항.

6)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본문: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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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의 목적은 신탁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여 신탁의 활성화와 법률관계의 안정을 

기하는 것이다. 신탁세제의 목적은 응능부담원칙에 따라 ‘실질 담세력’을 포착하여 과세의 공

평을 기하는 데에 있다. 세법상 ‘수익자’의 개념을 신탁법상 ‘수익자’와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이유이다. 

따라서, 현행 신탁세제상 ‘수익자’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후술하는 바와 같이 ‘위탁자신탁’

에서의 ‘위탁자’와 ‘수익자 지정･변경권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그 개념을 확장해야 한다고 

본다.

3. 조세회피와 중복과세

가. 위탁자 소득분산으로 소득세 회피

현행 상증세법은 원본 또는 수익에 대한 수익권자가 위탁자로부터 수익권평가액을 평가기

준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수익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이후 신탁이익에 대하여 수익

자에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첫째, 이러한 규정은 신탁을 이용하지 않고 수익을 증여하는 방법과 비교하여 조세중립성

을 훼손하고 있으며, 조세회피의 문제가 발생한다. 

예컨대 A가 수익이 발생하는 재산을 C에게 신탁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B를 수익수익권자

로 지정한 경우와 A가 신탁을 통하지 않고 동일한 수입을 B에게 동일기간 동안 금전으로 

증여한 경우를 비교해서 수익에 대한 증여세 및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를 살펴보면, 전자의 경

우는 B에게 증여세와 소득세가 과세되고, 후자의 경우는 A에게 소득세가 B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세 및 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다르다. 소

득세 세율이 높은 A는 신탁을 통해서 소득세 세율이 낮은 B에게 신탁 수익에 대한 소득을 

분산시킴으로서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다. A의 입장에서 어차피 증여

할 금전이라면 신탁수익권 형태로 증여하는 것이 조세를 합법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것이다. 이는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에도 납세의무자가 상이하고, 세 부담 차이가 발생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조세중립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둘째, 경제적 실질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위 사례에서 A는 위탁자겸 귀속권리자로서 신탁계약 해약 시 또는 신탁기간 만료 시에 신

탁원본이 A에게 귀속되므로 위탁자가 신탁계약 변경 요구권이나 수익자 변경권을 갖도록 신

탁계약을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결국 A는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행사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A는 수탁자를 이용하여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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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경제적 실질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미국은 ‘위탁자 신탁’으로, 일본은 ‘간주 수익자(또는 특정위탁자)’로 수익자의 개념을 확장

하여 위탁자가 지배력을 행사하는 신탁에서는 위탁자를 수익자로 보고 과세함으로써 위탁자

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위탁자의 지배력과 무관하게 신탁재산에 귀

속되는 소득이 수익자에게 직접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수익자에게 과세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위탁자는 재산의 일부를 타익신탁으로 설정하면서 여전히 신탁재산을 

지배하면서 본인 소유 재산과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을 분리시켜 조세를 회피할 수 있다. 신

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수익자에게 소득(법인)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위탁자는 누진세율을 

회피하기 위하여 신탁을 통해 소득 분산을 시도할 수 있다.이러한 조세회피 시도는 신탁재산

이 위탁자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위탁자가 지속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지배력을 행

사함으로써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위탁자가 수익자 지정권･변경권을 갖고 있거나, 신

탁 철회권을 유보한 경우, 특수관계자를 수익자로 하는 신탁 등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지배하

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7)가 있다. 

나. 상증세법상 중복과세 문제

현행 상증세법령은 신탁수익권을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로 간주하여 채권설의 입장을 취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탁의 이익은 원본수익자와 수익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와 다른 경우

로 구분하여 원칙적으로 수익을 지급받는 시점을 증여시기로 하고, 예외적으로 수익권 존속

기간에 받을 신탁 이익에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평가기준일의 현

재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수익자이므로 수익수익자는 신

탁재산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중복과세 문제가 발생

하는데, 이를 조정하기 위해 현행 상증세법 규정에서도 신탁의 이익 평가시 이를 고려하여 

수익의 이익에서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도록 규정되어 있

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중복과세의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첫째, 신탁이익 평가시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이 아닌 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해야 한다. 신탁

7) 김병일･남기봉, “신탁법상 수익자과세에 관한 연구”, 󰡔세무와 회계저널󰡕 제13권 제1호, 2012.3, p. 378.: 

수익권에 대한 위탁자 지배력 판단기준으로 “① 신탁 존속기간 동안에 위탁자가 수입수익자를 지정･변

경할 권한이 있는 경우, ② 신탁 존속기간 동안에 수익자에게 분배될 금액을 조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 

③ 신탁종료 시점에 귀속수익자를 지정･변경할 권한이 있는 경우, ④ 신탁재산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위탁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제시하면서 이런 경우 위탁자에 과세할 것을 제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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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에 대한 소득세는 원천징수세액만 있는 것이 아니고 원천징수 의무없이 종합소득세로 

과세되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예컨대, 부동산을 신탁하여 매년 임대료 소득에 대한 수익수

익권자를 지정한 경우라면 수익수익자에 임대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은 없지만 소득

세는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이 아닌 소득세상당액을 차감하는 것이 타

당하다. 소득세를 차감하지 않는다면 국가로 귀속된 소득세액 만큼 수증자의 신탁이익이 과

대하게 평가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은 현행 상증세법 평가 규정이 투자신탁 등 

금전신탁만을 전제로 한 규정에서 비롯되는 한계점으로 보인다.

둘째, 소득세상당액을 차감하여 평가하더라도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와 증여세가 중

복과세되는 문제점이 있다. 상증세법 제4조의2 제3항8)은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

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중복과세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제33조 규정과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를 규정한 동법 제65조 제1항 위임규정

인 동법 시행령 제61조는 위와 같이 증여재산(권리)가액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 차감한 금

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수익수익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어 상증세법 제4조

의2 제3항 중복과세금지 규정에 배치된다. 따라서 동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규정 

중 ‘수익권자가 각 연도에 받을 수익의 이익’ 과세규정은 중복과세금지 원칙에 반하는 규정

이다. 왜냐하면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동일한 납세자에게 소득세와 증여세를 과세하기 때문

이다. 결국 상증세법 체계상 동 규정은 불필요한 규정이며, 상증세법 제4조의2 제3항에 의거 

형해화 되어 버리는 규정이고, 해석상 다툼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상증세법 체계상 중복과세가 불가능하다고 보면 소득세는 과세되지만 증여세 

과세는 불가능하므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규정한 

상증세법 제33조 규정과 평가규정인 동법 시행령 제61조는 위에서 서술한 조세회피 문제에 

더하여, 신탁을 통한 증여세 조세회피를 합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규정으로 

기능할 수도 있다.

8)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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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탁자신탁과 타익신탁

가. 위탁자신탁

1)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위탁자신탁’ 규정 신설 

위탁자의 지배력 기준을 마련하여 위탁자가 지배력이 있는 신탁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신

탁재산(자산,부채)을 가진 것으로 보고 위탁자에 신탁소득을 직접 과세9)하는 입법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위탁자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실질과세원칙에 부응하는 과세기준을 마련하고

자 한다. 

2) 위탁자 지배력기준 마련

일본은 ‘신탁의 변경권한을 실제로 보유하고 신탁재산의 급부를 받는 자“를 간주수익자로 

하여10)  수익자 과세원칙을 적용하고 있지만, 적용범위가 너무 제한되어 있는 반면, 미국의 

‘위탁자신탁(grantor trust)’에서는 위탁자가 실질적인 지배권과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경우에 위탁자를 실질적인 신탁재산 소유자로 간주하고 있어, 간주수익자의 범위가 구체적이

고 포괄적이어서 위탁자의 조세회피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위탁자 신탁 요건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신탁법 규정과 실정에 맞는 위탁자 

지배력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① 위탁자가 신탁의 성립을 철회할 수 있는 권한(power to revoke)을 갖고 있는 경우. 

② 위탁자가 신탁이 존속되는 기간에 위탁자가 수익수익자, 원본수익권자 또는 귀속권리자

를 지정･변경할 권한을 보유한 경우.

③ 위탁자가 신탁이 존속되는 기간에 수익자간 수익 분배비율이나 특정 수익자에게 분배

될 금액을 조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

④ 신탁재산의 이익이 위탁자 및 그의 특수 관계자에게 무상(정당한 대가 보다 낮은 대가 

포함)으로 사실상 귀속되는 경우.11)  

⑤ 신탁법 제1조 제1항 제1호 해당 신탁(위탁자와 수탁자간의 계약에 의한 신탁)으로서 수

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12)

9) 김종해･김병일, “신탁법상 위탁자 과세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제34권 제4호, 2011.12, p. 313.

10) 일본 소득세법 제13조 제1항; 일본 법인세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11) 김병일･남기봉, 앞의 논문, p. 378.; ②에서 ④까지 경우를 수익권에 대한 위탁자의 지배력기준으로 제시

하였다.

12) 신탁 설정시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나중에 지정함으로써 해당 기간의 신탁소득을 신탁에 유보하는 

경우이다. 현행세법은 수익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이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

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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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위탁자에 수익자 지정･변경권자를 지정할 권한이 유보된 경우.13)  

⑦ 위탁자가 신탁재산 운용 및 처분가격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경우. 

⑧ 위탁자가 원본수익자 또는 귀속권리자인 경우.14)

⑨ 위탁자에게 신탁의 목적을 변경할 권한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위탁자 지배력 기준 중 하나 이상의 요건에 해당되면 위탁자신탁으로 분류하여, 

위탁자를 위탁자의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보고, 해당 신

탁소득이 위탁자에게 직접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방안이다.

3) ‘위탁자신탁’ 과 과세관계

첫째, 위탁자신탁에 해당되면 신탁에 신탁소득이 귀속되는 시점에 위탁자에 과세하게 된다.

위탁자 지배력 기준을 충족하는 ‘위탁자신탁’의 신탁소득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신탁재산

(자산, 부채)을 가진 것으로 보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익, 비용은 위탁자에 귀속되는 것

으로 간주하며, 신탁소득의 성격에 따라 위탁자 소득을 분류하여 과세하게 된다. 위탁자의 

신탁소득은 타 소득과 합산되어 과세되므로 위탁자는 신탁을 이용한 소득분산을 시도하여 

조세회피를 할 수 없게 된다. 위탁자에 소득 귀속이 귀속되는 시점은 현행과 같이 신탁소득

이 발생되는 시점이다.

둘째, 신탁수익자에게는 수익을 분배받는 시점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위탁자신탁’에 해당되는 정당한 대가 없이 수익자가 분배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수익권을 분배받는 시점에 증여세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신탁재산

은 위탁자의 소유로 간주되므로, 위탁자신탁에서의 수익권자의 수익권은 채권의 성격이다. 

셋째, ‘위탁자신탁’에서 신탁계약의 변경 등을 통하여 위탁자의 지배력이 상실되는 경우의 

과세관계는 다음과 같다. 

이는 신탁 설정시 특수관계자가 수익자로 지정된 상태(위탁자 지배력 있는 상태)에서 이후

에 제3자를 수익자로 변경하면서 수익권 양도대가를 수취하거나 무상으로 위탁자 지배력이 

상실된 경우이다.

새로운 수익자에게는 위탁자 지배력이 상실되는 시점부터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

로 보고 수익자에게 신탁소득을 과세하면 될 것이다. 위탁자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신탁재산

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상태에서 신탁재산을 양도한 것이므로 소득과세(소득세, 법인세) 또는 

13) 위탁자는 신탁 설정시에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수익자를 지정할 권한을 가진 자를 지정할 수 있고, 

수익자를 지정한 후에도 수익자를 변경할 권한을 가진자를 지정할 수 있다(신탁법 제58조). 

14) 우선수익권이 설정된 부동산 담보신탁 등은 ⑦, ⑧요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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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지고, 무상(또는 저가)양도한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증여세가 과세

된다.

나. 자익신탁과 타익신탁의 개념 정립

‘자익신탁’과 ‘타익신탁’의 개념은 신탁법상 개념은 아니다. 실무상 또는 학문상 용어로 활

용되고 있고, 법원은 판례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판단하는 개념 도구로 이용하였으

나, 그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지는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익신탁’의 개념을 위탁자신탁과 동일하게 개념 정의하여 수익자 과세원

칙의 기준을 마련하는 개념 도구로 사용하고자 한다. ‘자익신탁’이란 위탁자가 수익자인 신탁

이며, ‘타익신탁’이란 타인이 수익자인 신탁이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통상적인 개념 정의였

다.15)  그러나 이러한 도식적이고 단순한 개념 정의는 신탁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수익

권은 수익수익권과 원본수익권으로 구분되고, 수익자는 복수로 설정될 수 있으며, 복수수익

권은 동등수익권과 차등수익권으로 구분될 뿐만 아니라 복수수익권자로 위탁자와 타인이 동

시에 지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하여 위에서 제시한 ‘위탁자 지배력 기준’16)을 감안하면 수

익권의 형태는 더욱 복잡해진다. 이러한 다양한 신탁 수익권을 분석하는 도구로 이용하기 위

해서는 ‘자익신탁’과 ‘타익신탁’의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자익’과 ‘타익’

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형식적인 기준이 아닌 위탁자 지배력 기준을 적용한 자익(自益)신탁, 

타익(他益)신탁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익신탁’이란 위탁자의 이익을 위한 신탁이다. 위탁자 지배력 기준에 해당되는 신

탁이 이에 해당된다. 위탁자 지배력 기준에 해당되는 위탁자는 수익자로 간주된다. ‘자익신

탁’은 위탁자를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 소유자로 보는 신탁이다.

둘째, ‘타익신탁’은 위탁자의 지배력에 기준에 포섭되지 않는 자가 수익자인 신탁이다. 위

탁자는 수익권자가 아니며, 신탁에 위탁자의 지배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위에서 열거한 위탁

자 지배력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수익권자가 위탁자 통제로부터 이탈된 타인으로 구성되

는 신탁이다. 따라서 타익신탁은 수익자가 수익권 비율로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자익신탁에서 타익신탁으로 변경 시, 즉 위탁자의 지배력이 상실되는 시점에 증여

세 과세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자익신탁에서 타인이 수익자인 경우에는 위탁자가 신탁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상태에서 수익자가 신탁수익만을 배분받는 것이므로 신탁수익 

배분 시점에 수익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15) 최수정, 󰡔신탁법(개정판)󰡕, 박영사, 2019, p. 32.

16) 이를 ‘실질적 수익권 기준’이라고 달리 표현하면 수익권의 의미와 범위는 다양하게 확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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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현행 상증세법상 신탁수익권 과세제도

1. 현행 규정

가. 과세대상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을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하되,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과 관련 

타인이 보유한 신탁수익권 가액은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7)  

상증세법 제9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價額)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수익자로 지정한 경우로서 원본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은 경우, 수익

수익권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에는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익자 미지정 신탁 또는 부존재 신탁인 경우 위탁자 또는 위탁자

의 상속인을 수익자로 보고, 수익자가 지정될 때 새로운 신탁이 있는 것으로 본다.18)

상증세법 제33조【신탁이익의 증여】①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受益者)로 지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원본(元本) 또는 수익(收益)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원본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은 경우

2. 수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

②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아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보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존재하게 된 때에 새로운 신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

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여러 차례로 나누어 원본과 수익을 받는 경우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계산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상증세법 제9조.

18) 상증세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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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증여시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원본,수익)의 증여시기는 원칙적으로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

게 실제 지급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는 현금주의 과세원칙을 취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위

탁자 사망일,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 최초지급일을 증여시기로 하고 있다.19)  (시행령 제25조)

상증세법시행령 제25조【신탁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원본(元本) 또는 수익(收益)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제외하고는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을 말한다. 

1.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그 이익을 받기 전에 해당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 위탁자

가 사망한 날

2. 신탁계약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

게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

3. 원본 또는 수익을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이 최초로 지급된 

날. 다만,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또는 수익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이 실제 지급된 날로 한다.

② 법 제33조제1항을 적용할 때 여러 차례 나누어 원본과 수익을 지급받는 경우의 신탁이익은 

제1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제6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 신탁수익권 평가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金)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각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위임하였는 바20), 시행령 제60조는 ‘조건부권리등의 평가’, 제61조는 ‘신

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제62조는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를 각 규정하였다.

상증세법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

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

金)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②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

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원본 또는 수익을 여러차례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 신탁계약 체결시 원본 또는 수

익이 확정된 경우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이 최초로 지급된 날을 증여시기로 하는데(상증세법 

19) 상증세법 시행령 제25조.

20) 상증세법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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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 동법시행령 제61조에서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장래이익의 현재

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해석은 “상장법인 주식을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그 자녀를 수익자

로 지정하고 배당금을 수익자가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신탁이익의 증여시기는 수익의 이

익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증여시기를 배당금의 실제 분할 지급일로 판단”21)한 반

면,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의해 실적배당에 대한 수익금을 수회로 분할하여 받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일에 원본과 수익이 확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당해 원본 또는 수익이 최초로 분할 

지급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보고 있다.22)

상증세법 시행령 제61조【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

만,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다음 각 호

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가액에 의한다.

1.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평가한 신탁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수익시기까지의 기간 및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 등을 고려하여 다

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신탁재산가액+각 연도에 받을 수익의 이익- 원천징수세액상당액) /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23))n

n: 평가기준일부터 수익시기까지의 연수

2.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

가. 원본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원본의 가액에 수익시기까지의 기간

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평가기준일 현재 원본의 가액 /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n

n: 평가기준일부터 수익시기까지의 연수

나. 수익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

라 추산한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24)에 대하여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각 연도에 받을 수익의 이익-원천징수세액상당액) /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

자율)n

n: 평가기준일부터 수익시기까지의 연수

2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93(2011.7.26.), 재산세과-370(2011.8.2.).

22) 상속증여세과-324(2013.7.4.), 재산세과-811(2010.11.1.). 

2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30을 말한다.(상증세법시행규칙 제19조의2 제1항).

24)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산한 장래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재산의 수익에 대한 수익률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원본의 가액에 1,0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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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 상증세법 개정안25)

가.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

상증세법 제9조에 유언대용신탁에 대해서는 유증･사인증여와 유사한 성격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상속세를 과세하고, 수익자연속신탁에 대해서는 각 수익자에 귀속될 수익권의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과세하며, 직전 수익자 사망시 승계수익권자에 수익권을 상속한 것

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함을 추가하여 새로운 유형의 신탁에 대한 과세방법을 명확히 하였

다.26)

나. 신탁이익에 대한 증여시기 보완

또한 신탁이익에 대한 증여시기(상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관련하여 “확정된 원

본･수익을 수회 분할지급 시는 최초 지급일”을 “확정된 원본･수익을 수회 분할 지급하는 경

우로서 신탁계약 해지권, 수익자변경권, 해지시 신탁재산 귀속권 등이 위탁자에게 부여되지 

않아 원본과 수익이 모두 수익자에게 귀속된 경우: 최초 지급일”27)로 변경하여 최초 지급일

을 증여시기로 하는 요건에 위탁자에게 통제권과 잔여재산귀속권이 없어야 한다는 제한을 

둘 예정이다.

Ⅳ. 상증세법상 신탁수익권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신탁수익권 평가문제 

가. 문제점

1) 원본수익자와 수익수익자가 동일한 경우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각 연도

에 받을 수익의 이익에서 원천징수상당액을 차감한 금액과 신탁재산가액(원본)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합계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과세하도록 하되,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계약의 철회, 해

25) 기획재정부, ｢2020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2020.7.22, p. 47-48.

26) 상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조 제1호 라목･마목, 제2조 제5호 다목･라목 및 제9조 제3항.

27) 기획재정부, 󰡔2020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2020.7.22.,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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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이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 가액으로 평가하

도록 규정되어 있다.28)  

이러한 평가 규정은 첫째, 미래에 취득할 원본의 가액을 수익권 취득시점의 원본가액과 동

일한 것으로 전제 한다는 점에 논리 타당성이 없다. 현행 평가 규정이 타당성을 유지하려면 

신탁원본의 가치 변동이 없어야 한다. 신탁재산이 금전이나 금전채권 이외에는 가치변동을 

수반하므로 신탁재산이 부동산 등 실물자산인 경우에는 실지 취득시점의 신탁원본의 가액을 

알 수 없다.

둘째, 증여자의 지배로부터 이탈되는 증여재산가액(신탁재산가액)과 수익권자가 취득하는 

증여재산가액(원본 및 수익수익권의 현재가치의 합계)이 일치하지 않게 된다. 신탁계약 시에 

수익자에게 원본을 증여하여 원본과 수익에 대한 수익을 향유하게 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데도 증여재산가액이 신탁재산가액과 차액이 발생하는 것은 조세중립성에 위배된다. 

셋째, 신탁설정 이후에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수익권 내용을 변경할 경우, 수익권의 존속기

간이 변경될 수 있다. 이럴 경우 본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동 조항의 평

가규정은 수익권 존속기한이 확정되어 있고, 수익권 및 수익자 변경이 불가능한 신탁의 경우

에만 적용이 가능하나, 해석론상 이러한 제한을 두기 어렵다.

2) 원본수익자와 수익수익자가 다른 경우

현행 세법은 신탁의 이익에 대한 평가기준일을 ① 그 이익을 받기 전에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는 사망일, ② 약정한 날까지 수익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는 약정한 날, ③ 여러차

례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는 수익이 최초로 지급된 날(다만, 신탁 계약을 체결한 날에 원본 

또는 수익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실제 지급된 날)로 규정하고 있다. 여러차레 이익을 수

익하는 경우 신탁계약 일에 수익이 확정되지 아니하면 실제 지급된 날이 평가기준일이다. 반

면에, 신탁계약 일에 수익이 확정되어 있으면 수익이 최초로 지급된 날이 평가기준일이며 각 

연도에 받을 수익의 이익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현재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다

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가)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신탁의 이익 평가 

현행 신탁의 이익 평가 규정은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연속되는 수익의 이익에 대한 

평가 규정이 없다.

‘종신정기금’에 대하여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

수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하도록 규정29)하고 있으며,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

28) 상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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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리’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 내용연수 기타 제반사항을 감

안한 적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30)하고 있으나, 이를 신탁의 이익에 적용할 수 없는 것으

로 해석된다.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별도로 규정

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金)을 받을 권리”에 대한 평

가는 상증세법 제65조 제1항에서 동법 시행령 제60조 내지 제62조에 위임하여 각 평가방법

을 별도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평가에 상증세법 시행령 제60

조31)제2호 규정인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권리의 성질, 목

적물의 내용연수 기타 제반사항을 감안한 적정가액”을 준용하도록 하도록 하는 입법적 개선

이 필요하다. 나아가 준용규정을 두더라도 동 규정은 구체적･객관적 평가기준이 없는 추상적

인 규정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신탁의 이익 

평가에 적용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신탁 계약일에 수익이 확정되어 있으면서 연속되

는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신탁의 이익은 현행 상증세법상으로 평가가 불가능하다. 

나) 장기간 지속되는 수익수익권에 대한 평가

수익의 이익을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수익하는 경우 수익권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의 문제이다. 

예컨대, [사례1] A가 재산을 수탁자 B에게 신탁하고 배우자 C에게 40년간 신탁재산 운용

수익을 수익할 수익권자로 지정하고 어린 자녀인 D에게 40년 후에 신탁원본을 귀속시키는 

원본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 과연 배우자 C의 수익권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신탁계약일에 신탁수익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실제 

신탁수익을 지급하는 날 각각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신탁수익이 확정된 것으로 보면 

최초 수익을 지급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전체 증여이익의 현재가치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29) 상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 

30) 상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호.

31) 상증세법 시행령 제60조(조건부권리등의 평가)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및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조건부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

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

2.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 내용연수 기타 제반

사항을 감안한 적정가액

3.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감안한 

적정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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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확정, 불확정에 대한 개념 규정이 없다.

예규에 따르면,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의해 실적배당은 원본과 수익이 확정된 것으로 해

석32)하고 있고, 주식 배당금은 불확정 수입으로 해석33)하고 있을뿐이다. 특정금전신탁의 실

적배당금은 사실상 매년 변동되므로 확정 수입으로 보기 어려어서 해석의 기준을 알 수 없

다. 상증세법령 뿐만 아니라 유권해석상으로도 확정, 불확정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보

인다. 

둘째, 정기금을 받을 권리에 평가와 비교하여 과세형평성의 문제점이 있다. 

연속되는 수입이 상증세법 소정의 확정된 수익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장기간

에 걸친 전체 신탁 수입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때 전체 수익기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의문이 있다.

‘신탁이익’의 평가규정인 상증세법 시행령 제61조 규정은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규

정인 동법 시행령 제62조 규정과 비교하여 과세형평성과 조세중립성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62조는 ‘정기금을 받을 권리’를 평가할 때, 유기정기금은 각 연도에 받

을 정기금의 현재가치로 평가하되 1년분 정기금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무기정기

금은 1년분 정기금의 20배 상당하는 금액으로 평가하며, 종신정기금은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의 연수를 반영하여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의 현재가치로 평가하되 1년분 정기금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 신탁의 이익은 수익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수익시

기 전 기간에 걸쳐 수익할 금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매년 연속적으로 받는 수익을 평가하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므로 동일한 평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신탁의 이익과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기준이 서로 상이하여 

조세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 

3) 상속재산가액 평가 문제

상증세법 제9조는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타인이 신탁의 이

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價額)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제1항).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제2항)고 규정하

면서,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법 제9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

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34)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이 

32) 상속증여세과-324(2013.7.4.), 재산세과-811(2010.11.1.). 

33)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93(2011.7.26.), 재산세과-370(2011.8.2.).

34) 상증세법 시행령 제25조 ① 법 제3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원본(元本) 또는 수익(收益)이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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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는 바, 이상의 규정은 다음과 같은 문

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첫째, 상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신탁수익권이 상속재산가액에 누락되는 문제점이 있

다. 상속재산 평가시 신탁수익권 소유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

는 신탁수익권과 동조 제2항에 해당되는 신탁수익권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해석상의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동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신탁수익권 소유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이에 해당되는 

신탁수익권은 피상속인이 위탁자인 재산에 타인이 신탁수익권자로 지정된 경우로써 신탁수

익권에 대한 평가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그 이익을 받기 전에 

해당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 위탁자가 사망한 날”(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신탁수익권자는 위탁자 사망일에 신탁수익권을 소유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상속재산가액은 신탁재산가액에서 신탁수익권 평가액을 차감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해당되는 신탁수익권은 평가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신탁수익권을 소유한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동법 시행령은 제25조는 위탁자

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 약정한 날까지 지급되지 않은 경우 약정한 날, 해당 원본 또는 수익

을 여러차례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최초지급일(신탁계약 체결일에 원본 또는 수익이 확정되

지 아니한 경우 제외) 이외에는 원본 또는 수익이 실제로 지급되는 날로 규정하고 있기 때

문이다.

예컨대, 신탁계약 체결일에 원본 또는 수익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익권으로써 약정 지급시

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위탁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이거나, 신탁계약 체결일에 원본 또는 수익

이 확정되었지만 최초 약정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자가 생존해 있다면, 평

가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신탁수익권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해야 한다. 따라서 

신탁수익권이 상속재산가액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제외하고는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을 말한다.

1.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그 이익을 받기 전에 해당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 위탁자가 사망

한 날

2. 신탁계약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지급

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

3. 원본 또는 수익을 여러차례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이 최초로 지급된 날. 다만,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또는 수익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이 실

제 지급된 날로 한다.

② 법 제33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여러 차례 나누어 원본과 수익을 지급받는 경우의 신탁이익은 제1항

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제61조 제2호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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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신탁수익권과 제2항에 해당되는 신탁수익권이 동일한 

내용, 동일한 상태의 수익권이라면, 동일한 재산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신탁재

산에 대한 피상속인이 위탁자인지, 수익권만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수익권이 상속세 과

세대상에 포함 여부가 달라지는 모순이 존재하는 것이다.

둘째,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거나 차감되는 신탁수익권을 적정하게 평가할 수 없다.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신탁수익권은 피상속인 사망시 까지 피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

지 않은 신탁수익권은 피상속인 사망일에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과세된다. 또한 상속재산에 

제외되는 신탁수익권도 상속일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한다. 따라서 사망일 기준으로 미래현

금흐름의 현재가치로 신탁수익권을 평가할 수 밖에 없는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신탁수익

권 평가규정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거나 차감할 신탁수익권을 적정

하게 평가하기 어려운문제점이 발생한다. 

나. 개선방안

1) 여러 차례 지급받는 원본과 수익의 수익자가 같은 경우

신탁이익 평가의 원칙은 증여자의 지배로부터 이탈된 재산의 이전가액과 수증자가 수취한

(또는 수취할) 수익권의 평가액(수증가액)을 일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신탁이익의 증여재산가액이 신탁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35)  현행 상증세법상 

신탁이익 평가규정은 증여자의 이전가액과 수증자의 취득가액을 일치시키지 못해 상증세법 

기본원리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탁자가 신탁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한 타익신탁을 설정하면서 원본과 수익의 수

익자가 같은 경우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를 모두 수익자에게 이전한 것이며, 수익

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본과 수익에 대한 이익을 모두 향유하기 때문에 신탁설

정 시 신탁원본을 수익자가 이전받은 경우와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수익권의 평가액은 수익

권 설정시의 신탁재산가액으로 함이 타당하다. 수익자변경권 등을 유보한 신탁의 과세관계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2) 여러 차례 지급받는 원본과 수익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

원본과 수익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도 위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전체 수익권평가액은 

35) 미국은 증여･상속 시점의 해당자산의 공정시장가치로 평가하고, 일본은 원본과 수익의 수익자가 동일

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시기의 재산가액으로, 원본수익권과 수익수익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익수익권

은 장래수익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 원본수익권은 해당 재산가액에서 수익수익권 평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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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가액이 되고, 신탁재산가액을 수익수익권과 원본수익권으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각 

수익권가액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배분방식은 수익수익권의 현재가치와 원본수익권의 현재가치 비율로 안분하는 방식과 수

익수익권 평가액은 현재가치로 결정하고 원본수익권가액은 신탁재산가액에서 수익수익권가

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결정하는 방식이 있는데, 후자는 신탁재산의 수익률이 좋을수록 원

본수익권 평가액이 지나치게 작아지는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전자의 방식이 더 합리적이라고 

본다. 수익수익권 또는 원본수익권이 복수로 존재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평가하여 각 수익권

자의 증여가액을 결정하면 될 것이다. 

다만 금전이 아닌 부동산, 주식 등 가치변동을 수반하는 자산이 신탁 원본인 경우에는 원

본 수령시의 원본가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원본수익권평가액은 신탁재산가액에서 수익수익

권 평가액를 차감하는 후자의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존속기간 또는 수익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평가방법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수익권에 있어서는 존속기간을 확정하지 않으면 평가가 불가능

한 문제가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위탁자 사망 시까지 수익권을 부여한 경우이다. 이러한 경

우는 종신정기금에 대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 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

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의 규정을 신탁이

익 평가규정에도 준용하도록 규정하면 해결될 것이다. 

또한 수익이 확정된 경우는 최초 지급일에 과세하는 반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수익을 

받은 시점마다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현행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확정된 수익과 비교하

여 과세이연을 유발하게 되며, 확정, 불확정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수익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종류별로 국세청장이 평균수익율을 

고시하여 이에 따른 예상 수익액으로 수익권을 평가하도록 입법적으로 개선하면 수익이 확

정되지 아니한 수익권 평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로써 수익이 확정된 경우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증여시기를 신탁수익권 취득시기로 일치시킬 수 있게 된다. 

이는 확정수익에 대한 과세와 비교하여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과세이연을 방지하는 방

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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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탁수익권 과세시기문제 

가. 문제점

1) 현금주의 과세로 인한 과세이연

현행 소득･법인세법은 권리의무 확정주의36)에 의해 소득(수입･비용)의 과세시기를 결정하

며, 상증세법은 “증여의 경우에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37), 상속의 경우에는 사망한 

날을 과세 시기로 하는 원칙적 규정을 두고 있다.

소득과세에 있어서는 신탁소득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때를 과세시기로 하여 수익자에 과

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넓은 의미로 보면 증여세도 소득세과세에 포섭된다 할 것인데, 신

탁의 이익 증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익을 지급받을 때 과세하는 이른바 현금주의 과세

를 하도록 하고 있어 과세상 정합성이 떨어진다. 

신탁행위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수익자로 지정된 자는 신탁의 효력 발생 시에 당연히 수

익권을 취득한다.38)  그렇다면, 신탁효력 발생 시에 신탁수익권을 과세할 수 있을까? 

신탁과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담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며, 형식적으로 권리가 확정된 

때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권리가 확정된 때를 과세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일본은 ‘수익

자로서의 권리를 실제로 가진 자’를 수익자로 규정하고,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실제로 가지는 

자의 범위에 ‘잔여재산 수익자’는 포함하지만, 정지조건부 수익권, 위탁자 사망시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에서 위탁자 사망 전 수익자, 귀속권리자는 포함되지 않는다.39)

그러나 정지조건부 수익권을 획일적으로 수익자 범위에서 배제할 것이 아니라, 장래에 조

건의 성취가 확실한 경우와 불확실한 경우로 구분하여 과세관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본다. 예

컨대, 신탁 설정이후 10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자녀가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과 자녀가 특정

대학에 합격하면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을 비교해 보면, 전자는 조건의 성취가 확실한 경우

이고, 후자는 불확실한 경우이다. 

전자의 수익권자는 현실적인 수익은 10년 후에 향유할 것이나 신탁행위로 수익권 양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신탁 설

36) 김완석･황남석, 󰡔법인세법론󰡕, 삼일인포마인, 2018, p. 466.: 권리의무 확정주의는 법률적인 측면에서 대

가를 수입할 수 있는 권리의 확정 또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의 확정이라는 확실한 근거에 의하

여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결정하려는 입장이다.

37)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

38) 신탁법 제56조. 

39) 일본 상속세법 기본통달 9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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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시부터 신탁수익권이라는 재산권을 소유한 것이다. 

따라서 정지조건부로 장래 수익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수익권자가 ① 장래 수익

을 취득할 것이 확실하거나 ② 현재 시점에 장래수익권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경우

에는 현실 수익자로 보고 과세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2) 담세력을 감안한 증여세 정산규정 부재

현행 상증세법은 신탁수익권 과세에 대한 정산규정이 없다. 수익권자가 당초 신탁계약에서 

정한 수익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 위탁자 또는 수익권지정(변경)권자가 수익권

자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시기 이후에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등에는 수익권자가 당초 약정

된 전체 수익기간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 당한 후 당초 수익기간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 상황

이 초래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증여가액을 재계산해야 함에도, 상증세법 규정에 이에 대한 

해당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입장은 유권해석40)을 통하여 증여가액을 재계산하

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비상장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합병 등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등과 마찬가지로 증여가액 과세표준을 재계산하여 과세표준 정산신

고를 할 수 있도록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

나. 개선방안 

1) 권리의무 확정주의 과세와 분납제도 도입

현행 상증세법상으로는 증여시기에 대한 현금주의 과세원칙을 적용하고 있어, 증여･상속세

를 과세할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대한 입법적 대안은 신탁수익권 취득 시 과

세하는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채택하는 것이다.

첫째, 이는 증여시기 이전에 수익권을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 불가능한 것을 방지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현행 상증세법 규정은 신탁이익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현금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또는 수익이 확정된 경우에 있어 원본 

또는 수익을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는 최초로 지급된 날을 증여시기로 보고 현재

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대상에는 단 1회만 수취하는 원본 

또는 수익은 제외된다. 따라서 여러 차례 나누어 수취하는 수익과 1회만 수취하는 수익과의 

증여시기의 차별이 발생하며, 여러차례 나누어 수취하더라도 확정된 수익과 불확정된 수익에 

대한 증여시기의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현금주의 과세원칙으로부터 비롯되

40) 재삼46014-537, 1999.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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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는 현행 소득과세상 수입･비용 귀속 원칙인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배치된다.

수익권의 취득은 수익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며, 신탁계약의 효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수익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하고, 신탁계약에서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자유로이 양도

할 수 있다. 수익권은 취득의 효력 발생과 동시에 신탁법에 정한 급부청구권을 비롯한 수익

권자로서의 온전한 권리가 취득되는 것인바, 수익권은 취득과 동시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

산권에 해당된다. 따라서 수익권은 원본수익권과 수익수익권을 불문하고 수익권 취득의 효력 

발생 시를 증여시기로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41)  

이로써 차별과세가 해소되고 현행법상 증여시기 이전에 수익권자가 수익권을 양도함에 따

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상속재산가액 평가시 누락되는 신탁이익에 대한 대안이다. 

상증세법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신탁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이다. 즉, 피상속인이 보유한 

신탁수익권은 현행 현금주의 평가원칙 때문에 피상속인 사망시 신탁수익권 평가시기가 도래

하지 않아 상속재산가액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약정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등에 있어서 신탁수익권이 

상속재산가액에서 누락되어 상속세를 과세할 수 없게 되는데, 위와 같이 현금주의 평가원칙

을 폐기하고 신탁수익권 취득 시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권리의무 확정주의 과세원칙으로 전

환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은 해결된다.

셋째, 분납제도와 병행하는 방안이다. 수익권 취득 시 과세가 이루어지면, 장래 수취할 이

익 전체에 대하여 일시에 과세가 이루어짐에 따라 수익권자가 신탁이익을 현실적으로 수취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한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는 실질 담세력이 없는 곳에 과세함

으로써 신탁의 활성화를 방해하는 기능을 한다. 

이에 대한 대안은 수익권 존속기간에 걸쳐 매년 균등액을 분납이자 없이 분할 납부하도록 

하는 분납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권리의무 확정주의와 증여세 분납제도를 병행하여 

시행하면, 납세의무는 권리취득 시점에 조기 확정하여 조세일실을 방지하고, 세액은 담세력

을 감안하여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신탁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증여세 정산규정 마련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신탁이익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신탁설정시 신탁이

익이 확정되었으나 실제 수령하는 신탁이익이 달라지는 경우, 위탁자신탁에서 당초 설정된 

수익기간 이전에 수익자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등에 있어서는 증여가액 평가의 요소인 실

41) 일본은 신탁 설정 시점에 수익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미국도 위탁자로부터 해당 

신탁재산이 분리되는 시점에 증여세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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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익과 수익기간의 변동으로 인하여 당초의 증여가액 평가액과 실제 증여가액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특히, 권리확정시 과세로 전환하는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수익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기간에는 5년 마다 증여세 정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5년

이 되기 전에 수익자의 권리가 박탈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 정산을 할 수 있도록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3. 신탁수익권 이전시 과세문제

가. 문제점

1) 수익자 지정 및 수익권 양도 시 증여자 결정문제

위탁자는 신탁행위로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하 “수익자지정권 등”이

라 한다)을 갖는 자42)를 정할 수 있으며43)44), 수익자는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45)  유언대

용신탁에서 사망시 수익권을 취득하는 수익자는 위탁자 사망 전에도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

다.46)

그러나 현행 상증세법은 이러한 수익자지정권 등과 수익권 양도에 대한 과세규정을 마련

하지 못했다. 수익자지정권 등 보유자가 그 권한을 행사하여 수익자가 지정･변경되었을 때, 

수익권자가 수익권을 무상으로 양도했을 때, 세법상 증여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

이 없다. 

현행 상증세법은 증여자별, 수증자별 과세를 하고 있으므로 증여자를 누구로 결정하는가에 

따라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가액과 증여재산공제액이 달라지므로 부담세액도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증여자의 결정문제는 중요하다. 

수익자 지정(변경)권자의 권한 행사로 수익자가 지정(변경)될 경우,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자(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지정･변경권자)를 증여자로 볼 수 있다. 변경 전 수

42) 이근영, “신탁수익자 지정권과 변경권에 관한 고찰-신탁법 정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민사법학󰡕
제54-1호, 2011.6, p. 3.: 수익자지정권이란 신탁설정 당시에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신탁행위로 신탁설

정한 후에 수익자 지정권한을 가진 자의 의사에 의하여 수익자를 지정시킬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다. 

수익자변경권이란 신탁설정 당시에 지정한 수익자 변경권한을 가진 자가 수익자를 변경하는 조치(기존

의 수익자를 새로운 수익자로 변경하는 것)를 하는 권리이다. 

43) 신탁법 제58조.

44) 법무부, 󰡔신탁법 개정안 해설󰡕, 2010.2, pp. 462-463.: 수익자지정권 등을 갖는 자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

다. 따라서 위탁자는 위탁자 자신 또는 수탁자나 신탁관계와 무관한 제3자에게 수익자지정권 등의 권

한을 부여할 수 있다.

45) 신탁법 제64조.

46) 신탁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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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수익자가 변경되었기에 변경 전 수익자를 증여자로 볼 수 없다고 

본다. 증여는 증여자의 증여의사와 수증자의 수증의사의 합치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수익권 양도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누락 문제

신탁행위로 수익권의 양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아니하는 한 수익권자는 자신이 보유한 

수익권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다. 수익권 양도시점이 해당 수익권에 대한 세법상 증여시기

보다 앞설 때 수익권자에 증여세가 과세되기도 전에 수익권자는 수익권을 양도하게 되어 수

익권자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현행 세법상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시기는 원칙적으로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

에게 실제로 지급된 날이며, 예외적으로 위탁자 사망일, 지급약정일, 최초 지급된 날이기 때

문에. 결국 수익권 취득은 모두 세법상 증여일보다 앞서 발생하고, 수익권은 신탁행위로 제

한을 두지 않는 한, 취득 시부터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으므로 증여일 이전에 수익권을 양도

하게 되면 결국 수익권자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 이전에 수익권이 양도되는 것이므로 

당초 수익권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문제를 초래하는 것은 현행 상증세법이 기본적으로 현금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데

서 비롯된다. 현금주의 원칙을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따라서 수익

권을 무상으로 취득한 수익권자가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시기 이전에 수익권을 양도하는 경

우를 대비한 증여세 과세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증여세 일실을 방지해야 한다.

3) 위탁자 지위 이전 시 증여세 과세누락 문제

현행 상증세법은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를 받

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아직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보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존재하게 된 경우”에 새로운 신탁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타인을 수익자로 설정한 타익신탁의 경우 그 수익자

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익자 미지정 신탁이나 자익신탁에서 위탁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위탁자 지

위를 무상으로 이전시키는 경우에 위탁자가 새로운 위탁자에게 사실상 신탁재산 자체를 증

여한 것에 해당되나, 현행 신탁 과세규정으로 증여세 과세가 가능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수

익권 지정행위를 통한 부의 이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탁자 

지위 이전을 통한 실질적인 증여행위를 증여세 과세거래로 포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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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선방안

현행 상증세법 규정은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를 과세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면서 수익권 이전에 대한 규정은 없

는 바, 다음과 같은 수익권 이전 유형에 대하여 과세가 가능하도록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1) 수익권 지정(변경) 시, 증여의사를 가진 자인 위탁자 또는 수익자 지정(변경)권자를 증여

자로 본다.

수익권 변경에 대하여 세법상 증여47)의 개념만으로는 그 증여자를 결정하기 어렵다. 따라

서 민법상 증여의 개념을 차용하여 적용한다면 증여의사를 가진 자를 증여자로 보아야 한다.

위탁자가 타인을 무상으로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익자에게 증여한 것이며, 

위탁자가 타인을 무상으로 수익권지정(변경)권자로 지정하면서 위탁자의 지배력이 상실된 경

우 위탁자가 수익권지정(변경)권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수익자가 수익권을 무

상 양도한 경우는 전 수익자가 후수익자에게 증여한 것이다. 또한 수익권지정(변경)권자가 

무상으로 수익자를 지정(변경)한 경우는 수익권지정(변경)권자(위탁자신탁에서는 위탁자)가 

새로운 수익자에게 증여한 것이다. 수익권 지정(변경)권자가 수익자를 지정한 후 수익권지정

(변경)권을 계속 보유하다가 무상으로 재차 수익자를 지정한 경우에도 위와 같이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증여시기 이전에 수익권 양도 시, 양도시점을 증여시기로 보는 방안이다.

현행법 체계하에서는 신탁 수익권자가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시기 이전에 수익권을 양도하

는 경우에 수익권 양도 시점을 증여시기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증여세 과세누락을 방

지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현금주의 과세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므로,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신탁설정 

시 과세로 신탁이익 증여세 과세원칙을 개정하면, 보다 그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것이다. 

3) 위탁자 지위 이전 시, 새로운 위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방안이다.

위탁자가 수익자를 지정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자익신탁에서 위탁자 지위이전을 통하여 

수익권의 이전이 발생함으로써 증여가 이루어 질 수 있는데, 자익신탁에서는 위탁자가 신탁

재산에 대한 실질수익권을 갖고 있으므로 자익신탁에서 무상으로 위탁자 지위를 이전시키는 

경우 위탁자가 새로운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7)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

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

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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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 

유언신탁은 위탁자의 유언에 의해 신탁이 설정되는 것으로써 위탁자 사망시 효력이 발생

하는 반면,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생전에 신탁을 설정하는 것으로써 위탁자 생전에 신탁

의 효력이 발생하는 신탁이다.48)  이러한 점에서 유언신탁은 사후신탁이며,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신탁이라 할 수 있다. 유언신탁은 유언의 방식으로 이루어져 유언법정주의의 제한을 받

으며, 유언집행절차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반해, 유언대용신탁

은 신탁행위로 별도로 정함이 없이도 위탁자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수익자로 지정

된 자를 자유로이 변경할 수 있다.49)  

유언대용신탁은 민법상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비하여 탄력적인 제도로서 위탁자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위탁자의 재산승계를 설계할 수 있고, 고령화 사회에서의 재산관

리와 승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50)  장애자나 부양을 위한 목적 등으로 활용도가 높

은 제도임에도 현행 세법에 과세규정이 미비하여 신탁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

가. 신탁법상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의 개념

신탁법 제59조51)에서는 유언대용신탁을 “수익자로 될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제1호)과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

탁”(제2호)으로 구분하면서,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신탁행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조 제1호 신탁은 위탁자 사망 시에 수익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신탁이며, 위탁자 생

존기간에 위탁자 본인이나 타인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이다. 제2호 신탁은 위탁자 생전에 수

익권자의 지위에 있으나 수익의 급부는 사망 이후에 받는 신탁이다. 제2호 신탁은 원칙적으

로 사망 시까지 수익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나 신탁행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탁은 신탁 설정 시 효력이 발생하고 수익권자는 일반적으로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고 

48) 김병두, “개정신탁법상의 유언대용신탁에 관한 소고”, 󰡔민사법학󰡕 제64권, 2013.9, p. 25.

49) 법무부, 앞의 책, p. 469.

50) 최수정, “상속수단으로의 신탁”, 󰡔민사법학󰡕 제34권, 2006.12, p. 566.

51) 신탁법 제59조(유언대용신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익

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2.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

② 제1항제2호의 수익자는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신탁

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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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행위로 수익권 양도를 허용할 수도 있으나 생전신탁의 성격상 제1호 수익권이나 제2호 

수익권 공히 위탁자는 수익자 변경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위탁자 생전에 수익권 양도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유언대용신탁에서 수익자로서의 권리 행사는 위탁자 사망 후 

가능하다.52)  따라서 수익권 양도의 과세문제는 위탁자 사망 후의 양도 시에 한정된다 할 것

이다.

신탁법 제60조53)에 규정된 수익자연속신탁은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익자가 갖는 수

익권이 소멸하고 타인이 새로 수익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신탁이다. 이 경우 수익자의 사망에 

의하여 차례로 타인이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신탁이다. 따라서 위탁자는 위탁

자 생존시 수익자인 A54)가 사망한 경우 B가 수익권을 취득하고 B가 사망한 경우 C가 수익

권을 취득하고 C가 사망한 경우 D가 수익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

현행 신탁법과 신탁의 일반법리에 따르면, 수익권자를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수익권 

이전 사유를 사망이 아닌 다른 사유로 설계할 수도 있다. 예컨대, 위 예시에서 수익자 B가 

30세가 되면 C에게 수익권을 이전시키도록 설계할 수도 있다. 또한 원본수익권과 수익수익

권을 분리하여 신탁을 설정할 수도 있다. 수익자연속신탁에서의 수익권은 일반적으로 수익수

익권이 될 것이다. 원본수익권자를 연속해서 설정할 수도 있으나 이는 원본수익권자가 수익

수익권을 동시에 보유할 때 의미가 있을 뿐, 원본과 수익의 수익권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

서는 원본수익권의 연속은 무의미하다. 따라서 원본과 수익의 수익권이 분리된 구조에서의 

연속수익권은 현실적으로 수익수익권을 의미할 것이며, 원본수익권자에 원본이 귀속될 때는 

일반적으로 신탁의 종료를 의미하게 된다.

나. 문제점

1) 피상속인 유산가액과 상속재산가액의 불일치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신탁재산을 유산으로 남겨주면서 유언대용신탁이나 수익자연속신

탁으로 원본수익권과 수입수익권을 분리하는 경우에 유산가액과 상속재산가액 평가액이 일

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컨대, 〔사례2〕위탁자인 피상속인 사망 시에 자녀 A가 30

세가 될 때까지 수익수익권을 보유하고 그 후에는 배우자 B가 원본수익권을 취득하는 사례

이다. 현행법 해석상으로는 사망 시에 수익수익권과 원본수익권을 현재가치 할인율 3%로 적

52) 법무부, 앞의 책, p. 470.

53) 신탁법 제60조(수익자연속신탁) 신탁행위로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이 소멸하

고 타인이 새로 수익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뜻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사망에 의하여 차례

로 타인이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4) 수익자는 위탁자 자신이나 타인 모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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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하는데, 신탁재산의 수익률이 3%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

는 상속재산가액이 유산가액인 신탁재산가액 보다 크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반대로 수익

률이 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이 신탁재산가액 보다 작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신탁재산 원본과 수익수익권을 동일인에게 상속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위 

사례에서 자녀 A가 30세가 되는 시점에 신탁을 종료하고 신탁원본을 취득한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유언대용신탁 또는 수익자연속신탁으로 상속인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방식과 신탁을 

이용하지 않고 상속시키는 방식과의 과세상 차별이 존재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2) 수익자연속신탁 등에 대한 상속세 과세기준 미비

현행 상증세법에는 수익자연속신탁에 대한 과세규정이 없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상속인별 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수익자연속신탁 등에서도 상속재산가액 평가시 피상속인 유산가액 전체를 상속재산가액으

로 하는 현행 상증세법 체계 측면에서 보면, 피상속인 사망 시 유산가액인 신탁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상증세법 규정상으로는 

상속재산가액을 각 연속수익권의 현재가치 할인액의 합계로 계산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

서 상속인별 수익권의 현재가치 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각 상속인별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해

야 하는데, 이를 평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예컨대,〔사례3〕위탁자 A가 사망시 배우자 B가 수익수익권자가 되고, B 사망시 자녀 C

가 수익수익권자가 되며, C 사망시 손자 D가 원본수익자가 되는 수익자연속신탁을 설정한 

사례로 살펴보자. 

B, C의 사망 시기를 알 수 없으므로 이들에 대한 수익수익권의 존속기한을 알 수 없고, 이에 

따라 D가 신탁원본을 취득하는 시점을 알 수 없는 문제로 인하여 각 수익권의 현재가치를 

측정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상속인별 상속세 결정세액을 계산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에 더하여 위탁자 사망 시, 손자D가 잉태되기 전이라면 D는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능력이 

없는 상태이므로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D의 원본수익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판단할 수 없다.

이러한 현행 상증세법의 문제점은 2020년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A가 사망시 배우자 B에

게, B 사망시 B를 피상속인으로 하여 C에게, C 사망시 C를 피상속인으로 하여 손자 D에게 

각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입법 예고되어 해결되리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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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연속수익자 사망 시, 상속세 중복과세 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사례3〕에서 B가 사망할 경우 C, D에게 신탁수익권에 따른 상속세 과세를 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C가 보유한 수익권에 대하여는 A 사망시 상속세가 과세되었을 뿐만 아

니라, C가 보유한 수익권은 A가 유산으로 넘겨준 재산이고, B가 유산으로 넘겨준 재산이 아

니라는 측면에서 보면, B 사망 시에 C, D에게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며, 

C, D에게 상속세를 과세할 경우 중복과세 된다는 지적이 있다.

연속수익권을 채권으로 볼 경우는 중복과세는 불가하다는 논리가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채권으로 볼 경우 B, C, D 각 연속수익권자가 부여받은 모든 수익채권에 위탁자 사망시 상

속세로 과세하고, B 사망시 C, D 각 연속수익권에 대해 재차 상속세로 과세하는 것은 동일

인 C, D가 취득하는 똑 같은 채권에 대해 중복하여 상속세를 이중과세하는 문제점을 발생시

키기 때문이다. 급부를 전제로 상속세가 과세된 수익채권에 대하여 수익자에게 수익이 실현

된 시점에 소득세가 다시 과세된다는 측면에서 중복과세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수익자연속신탁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세대를 달리하면서 동일하게 경제적 수익

을 향유함에도 B, C 사망시 각 상속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신탁

을 이용하지 않고 재산을 연속해서 상속시킨 경우와 비교하여 조세중립성을 침해하는 결과

를 초래하며,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본다. 

이와 같이 수익자연속신탁에서 세대 간의 유산 이전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가 불가능한 문

제는 현행 2020년 상증세법 개정안에 수익자연속신탁에 관한 과세규정을 신설하여 입법적인 

해결이 예상된다. 

이는 연속수익권을 채권적 권리가 아닌 물권적 권리, 즉 수익수익권자가 신탁재산을 소유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익수익권을 물권적 권리로 파악하면 세대간 부의 

이전에 대한 상속세 과세시 중복과세의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다.

다. 개선방안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에 있어서도, 위탁자 지배력 기준55)에 의거한 ‘위탁자신탁’

과 수익자과세원칙을 토대로 과세관계를 규정하는 방안을 입법적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조세중립성을 제고하고, 실질 담세력에 과세하는 실질과세원칙에 충실하며, 과세실무상 적용

이 가능한 과세방안이다. 

위탁자 생전에는 위탁자 가족상황 및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위탁자가 수익자 지

55) 김종해･김병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과세방안”, 󰡔조세법연구󰡕 제19-1호, 2013, 

p. 297.: 유언대용신탁에서도 위탁자 지배력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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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변경권을 유보하고 신탁을 지배할 것이다. 위탁자 사후에는 위탁자의 지배력이 이탈된 상

태이다. 따라서 위탁자 생전과 사후로 나누어 과세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위탁자 생전단계 (위탁자: 간주수익자 단계)

유언대용신탁 또는 수익자연속신탁에서 있어 위탁자 생전단계에서는 위탁자 지배력이 존

재하는 위탁자신탁(또는 자익신탁)에 해당될 것이다. 위탁자 생전에는 수익수익자를 위탁자 

자신이나 타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어느 경우든 위탁자신탁에 해당되므로 위탁자가 신탁재

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신탁수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담하면 될 것이다. 수익자는 수익의 

수령시점에 위탁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는 방안이다.

이는 위탁자가 소득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자녀등 타인을 수익수익자로 소득세 누진을 회

피하는 문제점과 수익수익자의 수익에 대하여 소득세와 증여세를 중복과세하는 현행법상 문

제점을 모두 해소시킬 수 있다. 

위탁자신탁(또는 자익신탁)의 개념을 적용하면, 소득분산에 따른 조세회피 및 중복과세 문

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2) 위탁자 사후단계

첫째, 피상속인 유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위탁자 사망 시의 상속재산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현행 신탁의 이익의 평가방법을 준

용하면, 각 수익권자의 장래수익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합계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 이는 

수익권 존속기한의 불확정 및 수익시기의 불확정으로 인하여 사실상 평가가 불가능하며, 객

관적 통계자료에 의한 추정치로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수익권의 평가액과 피상속인 유산가액

이 달라지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유산과세방식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속세 체계상 피상속인 유산가액 즉, 사망

시 신탁재산 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56)  

둘째, 사망을 원인으로 세대간 수익권이 이전되는 경우는 일반상속과 동일하게 과세하는 

방안이다. 

상속세 납세의무자인 상속인 결정기준을 세워야 한다. 현행 상증세법상으로는 수익권자가 

각 수익권비율대로 상속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세방식은 세

대 간 부의 이전에 대한 상속세를 과세하지 못하여 조세중립성에 위배되는 문제를 야기하며, 

56) 김종해･ 김병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신탁이익에 관한 평가문제: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을 

중심으로”, 󰡔조세연구󰡕 제16권 제4집, 2016, 12, p.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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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후 수익자에 소득세를 과세할 때, 상속세가 과세된 수익채권에 다시 소득세를 과세하

는 것은 중복과세라는 비판에 직면하여 소득세 과세가 어려울 수 있다.57)  

따라서 수익자연속신탁을 통하여 세대 간 부의 이전을 할 때마다 신탁재산 전체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58)  한 세대에 걸쳐 수익수익권을 향유하는 자는 

원본수익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일지라도 사실상 신탁원본을 소유함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59)  또한 수익권자가 사실상 신탁재산을 지배하고 수익을 향유

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는 도관이론 입장에서 수익자과

세원칙을 상속세 과세에도 적용하고자 한다. 

다음과 같이 사망을 원인으로 세대간 수익권이 이전되는 경우는 일본과 동일한 과세방식

이다.〔사례3〕에서, 위탁자 A 사망 시 B에게, B 사망 시는 C에게, C 사망 시 D에게 상속세

를 과세하는 방안이다.

일본의 상속세제는 우리나라와 달리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각 수익권자

의 수익권 취득의 효과를 무시한 일본의 과세방식을 따를 필요는 없다는 견해가 있다.60)  그

러나 일반적인 상속과 신탁을 이용한 상속과의 조세중립성 유지하는 것이 세법상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점,61)  선수익자의 사망이라는 조건 성취 시에 취득하는 조건부 권리자

에게 조건 성취여부가 불확실한 상태62)에서 상속세를 과세한다는 것은 담세력이 없는 곳에 

과세하는 모순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유산과세방식도 상속인별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해야 한

다는 점에서 일본의 유산취득과세방식과 다를 바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지적은 타

당치 않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와 관련한 세법개정안은 논리 타당성이 있다. 

셋째, 생존 중에 연속수익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일본과 다른 과세방식을 대안으로 제시

하고자 한다.63)  

57) 수익수익자가 받은 신탁의 이익은 수익자가 부담한 재산적 가치를 이제야 향유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도 과세할 수 없다.: 손영철,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 과세제도 연구”, 󰡔계간세무사󰡕 2016년 

가을호, 2016, p. 76.

58) 이준봉,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의 과세에 관한 연구”, 󰡔증권법연구󰡕 제14권 제2호, 2013, p.

692.

59) 김종해･김병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수익자연속신탁에 관한 과세방안”, 󰡔조세연구󰡕 제13권 제3집, 

2013.12., p. 258.: 원본을 승계받은 수익자에게는 그 시점에서 재산을 재평가하여 상속세를 정산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60) 손영철,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 과세제도 연구”, 󰡔계간세무사󰡕 2016년 가을호, 2016, p. 75.

61) 신탁재산에 대한 형식적소유권이 수탁자의 소유로 남아있지만, 경제적 실질은 신탁재산 원본을 A가 B

에게, B가 C에게, C가 D에게 상속한 것과 동일하다.

62) 사례에서는 C가 B보다 먼저 사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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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수익권에 있어, 전수익자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이 아닌 다른 사유로 후수익자에게 수

익권이 이전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① 예컨대,〔사례4〕〔사례3〕와 같이 수익자연속신탁이 설정된 상태에서에서 B가 생존하

는 동안 향유하는 수익수익권(생애권)을 E에게 이전하는 경우이다. 

  무상 이전 시는 수익권을 B의 기대여명 연수와 매년 수익할 금액(또는 신탁재산 종

류에 따른 통계적인 평균 수익률을 적용한 금액)을 고려한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증여

세 과세를 한다. 

  유상으로 양도 시에는 이미 상속세로 과세된 생존기간 향유할 수익 중 일부를 미리 

현금화한 것이므로 중복과세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수익권 양도자에게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B가 사망 시에는 C는 E로부터 수익권을 승계받는 것이 아니므로 B로 부터 신탁재산

을 상속받는 것으로 간주 C에게 상속세를 과세하는 방안이다. 

②〔사례5〕〔사례3〕와 달리, 위탁자 A가 사망시 배우자 B가 10년 동안 수익수익권자가 

되고, 10년 후에는 자녀 C가 수익수익권자가 되며, C 사망시 손자 D가 원본수익자가 

되는 수익자연속신탁을 설정할 수도 있다.

  이 사례에서는 A 사망 시 B, C가 수익권 비율대로 신탁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간

주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고,64)  C 사망시에는 C를 피상속인으로 하여 D에게 상속세를 

과세한다. B, C는 각각의 수익기간 신탁수익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넷째, 신탁수익에 대하여는 수익자에게 상속취득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한 감가상각비를 공

제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이다. 

상속세를 과세한 수익권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중복과세에 해당한다는 비판적 

견해가 있다. 그러나 중복과세는 수익권을 수익채권으로 보아 소득과세 시 감가상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수익권을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소득과세 시 감가

상각비를 공제해 준다면 중복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63) 일본은 수익자연속신탁에서 사망을 원인으로 이전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수익자 생존시에 이전되는 

경우에도 신탁재산 전체를 과세가액으로 한다. 수익권에 기간의 제한이나 수익권 가치의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본다. 

64) 일본 상속세법은 A사망 시에 B가 신탁재산 전체를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C가 수익권을 취득했을 

때는 B가 신탁재산 전체를 C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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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신탁은 유연하고 다양한 설계가 가능하고 세대를 건너 뛴 부의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탁의 활성화가 예상되나, 현행 상증세법 규정은 조세 법률관계가 불명확하고 합리적이지 

않아 신탁의 활성화에 장애 요인이 되었다.

2020년 세법개정안은 대폭적인 신탁세제의 개정내용을 담고 있는 반면에, 상증세법 분야는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서 수익권 취득자에게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을 명확화 하

고, 신탁수익권 평가시기에 대한 일부 개정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본 논문은 신탁수익에 대한 증여세 및 상속세를 누구에게 언제 과세할 것이며, 그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하여 현행법에 대한 해석론적 관점에서 그 문제점을 언급하고, 입

법론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증여과세에 있어서는 2020년 개정세법안에서 소득과세 분야에 채택을 예고하고 있는 

바와 같이 맥을 같이하여 미국의 ‘위탁자 신탁’을 참고하여 위탁자의 지배력 기준을 도입해

야 한다고 본다. 이는 수익자의 개념을 실질수익자 개념으로 확장하여 위탁자의 지배력이 존

재하는 경우 그 위탁자를 수익자에 포섭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현행 신탁이익 평가규정상 현금주의 과세로부터 비롯되는 과세이연 및 과세누락 발

생 등의 한계점 및 확정 연속수익의 현재가치 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권리･의무 확정주

의 따라 신탁수익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신탁설정 시에 과세하는 방안과 증여세 정산규

정과 분납제도를 입법론적으로 제안하였다. 

셋째, 신탁수익권 이전시 증여세 과세규정 부재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넷째,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에 있어 피상속인 유산가액과 상속재산가액 불일치 

해결 방안 및 중복과세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중복과세 문제, 평가 및 증여시기의 문제 등은 현행 상증세법 규정이 신탁수익권을 상증세

법에서 채권의 성격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본다. 신탁에 대한 상속･증여세제는 소득세제와 유

기적인 관련이 있는 바, 소득세제와 논리적 체계를 갖추도록 체계 정합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소득과세처럼 신탁수익권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신탁 도관이론

적 입장과 물권론적 시각에서 상증세법 규정을 정비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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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운영) ① 편집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연 4회 이상 소집 및 주관하며, 일정 등을 고려

하여 이를 전화나 E-mail, 사이버편집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

② 논문의 심사 및 발간, 연구윤리 준수 여부 등 편집위원회의 중요한 임무와 관련된 사항

의 의결을 위해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편집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편집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필요 경비는 (사)한국조세법학회의 예산으로 지원한다.

④ 편집위원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있다.

제 9 조 (편집방침과 투고요령) 본 학회의 논문집에 대한 편집방침과 투고요령은 본 위원회

가 따로 정한다.

제10조 (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 1 조 (시행) 본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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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조세법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학술진흥법｣ 제1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동 사항을 위임받아 규정

하고 있는 ｢교육부훈령 제153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15.11.3.)｣에 따라 (사)한국조

세법학회에서 이루어지는 제반 학술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와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 

등의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

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연구자”란 본 학회에 논문을 투고, 발표, 게재하는 모든 자, 본 학

회의 이름으로 연구결과물을 발표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2. “연구 원자료”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실험, 관찰, 조사 등을 거쳐 수집

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등을 말한다.

3. “연구자료”란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을 말한다.

4. “연구결과”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을 말한다.

5. “연구결과물”이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

논문･간행물･단행본 등의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제 3 조 (적용 대상 및 범위) 본 연구윤리규정은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조세논총｣ 

및 그 밖의 학술 간행물과 관련된 모든 자에게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다음을 대상으로 한다. 

1. ｢조세논총｣에 투고된 논문 

2. ｢조세논총｣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 

3. ｢조세논총｣에 이미 게재된 논문 

4. 기타 (사)한국조세법학회의 명칭으로 간행된 연구결과물 

제2장  연구의 진실성과 연구자 및 학회의 책임

제 4 조 (연구의 진실성) ① 연구자는 모든 연구 행위(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 및 평가행위 등)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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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구자는 연구내용과 그 중요성에 관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 연구결과

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추가하지 말아야 한다.

③ 연구자는 모든 연구행위가 편견과 예단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 5 조 (연구자의 연구윤리) ① 모든 연구정보는 정확히 보고되어야 하고 해석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록, 처리 및 보존되어야 한다.

② 연구자는 적절한 연구방법과 통계기법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연구자는 전 연구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2. 다른 간행물에 발표된 연구논문을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다른 간행물에 

중복 심사의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학위논문이나 학술대회 및 세미나에서 

working paper 형태로 발표된 논문은 예외로 한다.

③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진행 이전에 편집위원회에서는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논문유사도 검사를 실시하여 유사율이 

25% 이상인 투고논문에 대해서는 심사거부, 수정 또는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수정 또는 

소명요구를 받은 연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6 조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

해관계 명시

9.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제 7 조 (연구정보 기록, 보존, 보고 및 공개의무) ① 모든 연구정보는 정확히 보고되어야 

하고 해석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록, 처리 및 보존되어야 한다. 

② 연구자는 적절한 연구방법과 통계기법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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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학회의 역할과 책임) ① 학회는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회는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부정기적인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회는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윤리 실태 조사 등 연구윤리 확립을 위

한 업무를 수행할 때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인지하거나 제보받은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 등으로부터 소속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자 상호 관계의 공정성

제 9 조 (공동연구)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연구 착수에 앞서 연구과제의 목표와 기대 결

과, 협력관계에서 각자의 역할, 데이터수집･저장･공유의 방법, 저자결정과 순위기준, 연구책

임자 선정, 지적 재산권 및 소유권 문제 등에 대하여 상호 합의와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10조 (저자의 책임과 의무, 저자표시 순서) ①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② 저자들은 자신의 기여도에 대한 증명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학술적 기여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신저자) ① 교신저자는 연구 결과 및 증명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② 교신저자는 저자표시에 대한 순서와 공동저자 표시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진다.

제12조 (저자추가 및 변경) ① 논문의 최종저자는 투고단계의 저자 외에 수정단계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저자만 인정된다. 

② 논문심사가 종료되어 게재가능으로 판정된 이후에는 어떠한 이유라도 저자추가 또는 

저자변경 및 저자순서 변경은 금지된다. 

1. ‘저자추가’란 투고단계에서의 저자 외에 새롭게 저자를 추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저자변경’이란 저자추가는 없지만 기존저자가 빠지고 새로운 저자로 대체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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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저자표시 순서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 교신저자가 수정단계에서 저자추가 및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편집위원장을 

참고로 하여 전체 저자들에게 허락을 득하는 이메일을 보내고 모든 저자들로부터 허락을 

득하여야 한다. 

④ 교신저자가 공동저자의 허락없이 임의로 저자추가 및 변경을 하거나, 한사람의 공동저

자라도 저자변경 및 저자추가를 거부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해당 저자추가 및 변경을 취

소할 수 있다. 

⑤ 게재가능 판정이후 교신저자가 임의로 저자추가 또는 저자변경을 하는 경우 해당 논문

은 게재가 취소된다.

제13조 (논문 저자의 소속 표시) 논문 저자의 소속은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와는 다른 관행이 통용되는 분야에서는 그 관행을 따를 

수 있다. 

제4장  연구 부정행위 및 기타 비윤리적 연구행위

제 1 절 인용방법 및 원칙

제14조 (인용방법 및 원칙) ① 저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 참조, 논평 등의 방법으로 타

인의 저작물의 일부를 원문 그대로 또는 번역하여 인용할 수 있다. 

② 저자는 출처 표시와 참고문헌 목록 작성의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저자는 인용의 모

든 요소(저자명, 학술지의 권･호수, 페이지, 출간년도 등)를 2차 출처에 의존하지 말고 원 

논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며,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인용을 밝히고 인용할 수 있다. 

③ 저자는 피인용 저작물이 인용저작물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

각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하여야 한다. 

④ 저자는 원칙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여야 하며, 공개되지 아니한 학술 자료를 논

문심사나 연구제안서 심사 또는 사적 접촉을 통하여 획득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연구자

의 동의를 얻어 인용하여야 한다. 

⑤ 저자는 타인이 이미 발표한 논문에 담긴 이론이나 아이디어를 번안해서 자신의 저작물

에 소개할 때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⑥ 저자는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차용하는 경우 어떤 아이디어가 자신의 것이고 

어떤 아이디어가 참조된 출처로부터 왔는지를 독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집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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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⑦ 저자는 연구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거나 독자가 연구 내용을 이

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공개된 문헌이라면 관련 연구자가 이론적･경험적

으로 알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야 한다.

⑧ 선행연구 리뷰에서 초록을 사용했으면서도 참고문헌 목록에 학술지 논문을 인용하거나, 

논문의 출간 버전을 인용하면서 실제로는 학술대회의 발표논문집에 출간된 초기 버전 또

는 예비 버전을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제15조 (일반 지식의 인용방법) ① 타인의 아이디어 또는 그가 제공한 사실에 관한 정보를 

사용할 때에는 누구의 것인지 출처를 밝혀야 하지만, 그것이 일반적으로 공지된 지식이거

나 독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자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어떤 개념 또는 사실이 일반 지식인지 의문이 드는 경우에는 원문을 인용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제 2 절 연구부정행위

제16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

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

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

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

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

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

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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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

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

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

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② 학회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외에도 자체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행위를 포함시킬 수 있다.

제17조 (연구부정행위의 판단) ①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2. 해당 행위 당시의󰡐연구윤리규정󰡑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

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② 제16조 제1항제7호에서 정한󰡐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학계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8조 (연구부정행위와 저작권침해 유의) ① ｢조세논총｣ 및 그 밖의 학술 간행물에 게재

되는 논문 및 연구결과물은 통상적으로 저자가 저작권을 가지나 교육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사)한국조세법학회가 그 사용권을 가진다. 

② 중복게재는 저작권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③ 저작권이 보호된 출처로부터 광범하게 텍스트를 인용하는 경우에 인용부호를 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제대로 환문하였다 하더라도 저작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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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부적절한 집필행위

제19조 (부적절한 집필행위) 다음의 행위는 부적절한 집필행위에 해당한다.

1. 부적절한 출처인용 

2. 참고문헌 왜곡 

3. 출간논문을 인용하면서 초록 등에 의존하는 행위 

4. 읽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한 저술의 출처인용 

5.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차용하면서 부분적으로만 출처를 밝히는 행위 

6. 텍스트의 재활용 행위

제20조 (참고문헌의 왜곡금지) ① 참고문헌은 논문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헌

만 포함시켜야 한다. 학술지나 논문의 인용지수를 조작하거나 논문의 게재 가능성을 높일 

목적으로 관련성에 의문이 있는 문헌을 의도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② 자신의 데이터 또는 이론에 유리한 문헌만을 편파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며, 자신의 관점과 모순될 수 있는 문헌도 인용할 윤리적 책무가 있다.

제21조 (텍스트의 재활용) ① “텍스트의 재활용”이라 함은 저자가 자신의 다른 저술에서 이

미 사용했던 텍스트의 일부를 재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텍스트 재활용은 윤리적 집필정신에 어긋나므로 이미 출간된 텍스트를 재활용하는 것

을 피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인용부호를 표시하거나 적절한 환문을 

하는 등 표준적 인용관행에 따라야 하며,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심사과정의 공정성

제22조 (심사자의 책임과 의무) ① 심사자는 ｢조세논총｣ 및 그 밖의 학술 간행물의 편집위

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

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단, 자신이 논문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

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심사자는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

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③ 심사자는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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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제23조 (심사과정의 비윤리적 행위) ① 심사자는 연구제안서 또는 논문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특정정보를 원저자의 동의없이 심사자가 직간접으로 관련된 연구에 유용해서는 안 된다. 

② 다음 행위는 심사과정의 비윤리적 연구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1. 자신이 의뢰 받은 논문심사를 학생이나 제3자에게 부탁하는 행위 

2. 심사 중인 논문의 내용을 학과나 학회 동료들과 논의하는 행위 

3. 심사종료 후 심사물의 사본을 분쇄하지 않고 이를 보유하는 행위 

4. 제출된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명예를 손상시키는 언명이나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 

5. 논문을 읽지 않고 심사･평가하는 행위

제24조 (사적 상충 및 지적 상충) 심사자는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을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

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① 심사자는 논문심사에 있어 사적(私的) 편견을 피해야 한다. 사적 상충을 포함한 이해상

충의 관계가 있다면 즉시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지적(知的) 상충이 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제6장 논문 관리의 공정성

제25조 (편집위원장의 책임과 의무) ① 편집위원장은 ｢조세논총｣ 및 그 밖의 학술 간행물에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심사 과정의 진실성을 확인하며 

편집과정의 참여자를 관리 감독해야 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하며 요청이 있으면 논문 

및 사례의 심사 과정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과는 무

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④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

가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⑤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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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윤리규정 시행과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제26조 (윤리규정 서약) (사)한국조세법학회의 연구수행과 ｢조세논총｣ 및 그 밖의 학술 간

행물에 투고시 본 연구윤리규정을 숙지한 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제27조 (윤리규정 위반 보고)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가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연구자로 하여금 연구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

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았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연

구윤리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28조 (연구윤리위원회의 목적)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학회가 정한 본 연구윤리규정을 기초

로 연구윤리위반 여부와 적합한 연구진실성에 관한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제29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함)을 포함해 연구윤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윤리위원(이하 “위원”이라 함)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회장이 임명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는 편집위원장과 학술위원장 이외

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0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소집에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③ 위원장은 의결권이 없으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31조 (연구윤리위원회 임무) 연구윤리위원회는 제28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 지정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 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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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연구 부정행위의 제보, 접수, 조사)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

에 알려주어야 한다. 

②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

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최초 제보 또는 추가적인 제보에서 주장된 어떤 사실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3조 (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

련 증거를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 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

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학회장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

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④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⑤ 제보자가 제3항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

우 학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⑥ 제보자는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

구할 수 있으며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⑦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34조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 “피조사자”란 제보자의 제보나 학회의 인지로 연구부정

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

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학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7

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④ 피조사자는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

회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5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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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 학회는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하여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함)를 둔다.

③ 연구자의 소속 기관 등의 기관에서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하고자 학회에 협조를 요청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연구자의 소속 기관, 대학 등의 장이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제보받아 검증한 후 그 

결과를 본 학회에 통보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해 사전에 정해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 (조사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장은 본 조사를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

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조사위원 전체에서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이 아닌 외부인의 비율이 30% 이

상이어야 하고. 조사위원 중 해당 연구분야 전문가가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

른 외부전문가를 1인 이상으로 한다.

제37조 (연구부정행위 검증원칙) ① 연구부정행위를 학회에서 검증하는 경우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학회의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

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

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는 해

당 제보 내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③ 학회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①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에는“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

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제39조 (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

기 위한 절차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예비조사

위원회를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이 사실을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며, 피조사자에게 

30일 이내의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신고 접수일에서 30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수하고, 60일 이내에 예비조사 결과를 제보

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통보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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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

정을 내릴 수 있다.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40조 (본조사) ①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예비조사 

착수 후 본조사의 판정까지 모든 조사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

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41조 (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학회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41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

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

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2조 (조사위원회의 권한)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

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

여 관련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는 학회장에게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43조 (판정) ① “판정”은 학회장이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

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

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보사실 이관기관, 제보자 및 피조사자

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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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이의신청)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

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학회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학회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45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① 학회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절차를 종료한 후,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의 내용은 본 규정과 관련 법령 그리고 사회 일반의 인식에 

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학회장은 징계 등의 조치가 당해 연구부정행위에 상당한 

수준으로 비례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6조 (재조사)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제44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

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연구재단이사장에게 당해 건에 대하

여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47조 (조사결과의 제출) ① 연구윤리위원회위원장은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한 경우, 

이의신청 처리를 포함한 조사 결과를 종료 후 각각 30일 이내에 학회장에게 그 결과를 제

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비조사의 경우

가. 제보의 내용

나. 조사결과

다.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라.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2. 본조사의 경우

가. 제보의 내용

나. 조사결과

다. 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라.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마.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바.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사. 검증결과에 따른 판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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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회장은 제2항의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타 전문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48조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① 연구자가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최종 판정되면, 

학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제재조치를 취한다. 

1. 게재 확정된 연구논문의 경우에도 연구부정행위의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윤리위

원회의 최종 판정이 있기까지 게재를 보류한다. 

2. 이미 게재가 되어 발간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될 경우 게재를 취

소하고, ｢조세논총｣ 및 그 밖의 학술 간행물의 목록에서 삭제한다. 

3. 연구부정행위로 판정을 받은 연구자에 대하여 3년간 ｢조세논총｣ 및 그 밖의 학술 간행

물에 논문투고를 금지하며, 이러한 사실을 (사)한국조세법학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4. ｢조세논총｣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되면 해당 내용의 세부 사항

을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한다.

제49조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① 조사과정의 모든 기록은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조사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

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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